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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 

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2차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

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북한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

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2011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8년 <북한개발지원 방안 연구>에서 1차년도 보고서, ｢국제사회

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은 국제사회의 개발지

원 활동과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개발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추진 방식 및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2009년 2차년도 보고서인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에

서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2011년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주제

로 북핵문제 해소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전년도에 수행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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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을 가정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물론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김정

일 사망 후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혁·개

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북핵문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

여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개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체계적으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

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제사회가 북한지역

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목표와 지향에 따라 지원 프로그

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행정능력의 부족에 따른 비

효율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몇 가지 자문(自問)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상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과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사업이 집행되

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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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 우리 주도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방안의 제시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작업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입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 북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적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

는 본 연구과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에는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북한경제의 회생 및 발전을 추동할 다양한 경제협

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

계를 구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련 조율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프로그램, 북한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율장

치의 마련, 우리 사회의 추진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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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지난 2011년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포함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북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소개하며,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은 북한에서 부패만연 실태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그것을 유형화함

으로써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북한 부패양상이 가지

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북한 부패에 대한 반부

패 전략을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세계은행의 반부

패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 때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만약 

세계은행의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궁극적

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접근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개혁·개방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북

한경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 실상을 보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경제 활동이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고, 

개인의 기업경영 활동이 부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북한경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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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가 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의 독자적인 시장화는 경험 및 재원 부족과 체제 

영향 우려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 현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주제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 

전략의 수립 방안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당히 완화되

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제협력체계(가칭 ‘북한개발

지원그룹’) 구축 및 개발지원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게 2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의 첫 단계로써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기 직전 또는 가입 후 본격적인 자금지원이 공여되기 전 단계,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양자간 원조공

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지원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 뒤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는 단계로 나누어 우리 정부가 펼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다. 대북 개발협

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북한의 역량발전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역량발전과 

관련해서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역량 및 역량발전에 대한 기본인식과 주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역량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북한의 현재 공공부문 행정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

성 타진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이다. 현재 북한의 인프라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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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식량생산과 관련한 인프라와 에너지인프라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여건과 필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교통, 에너지, 농업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교통, 에너지, 농업기반 등 세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분야는 현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분야이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추진될 인프라분야 국제협력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2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과제명 주요 연구 내용

수원국의 

제도적 

발전방안

1과제: 북한 부패 실태와 반

부패 전략

- 북한 부패만연 실태 경험적 탐색 및 유형화

- 부패양상을 세 가지 접근을 통해 분석

-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부패를 논의 

2과제: 북한의 시장화 실태

와 촉진전략

-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 북한의 시장화 전망

- 북한 시장화 촉진전략

영역별

국제사회 

협력방안 

3과제: 북한 경제발전을 위

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

발지원전략 수립방안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방안

-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4과제: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 북한의 개발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5과제: 북한의 인프라 개발

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

그램 구축방안

-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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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협동연구로 진행하였다. 참여기관 

및 연구자들은 그동안 후진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던 기관과 전문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참여기관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금융기

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소속된 학교 및 연구소, 관련 사업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민간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관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과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한 이후, 이를 토대로 여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주제

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별로 또는 총괄적으로 관련 행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에 참여할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연구

의 효율성, 적합성, 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이었다. 그 결과 통일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로 하여 2개의 세부과제는 통일연구원이 그리고 나머지 3개

의 세부과제는 외부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양대,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국토연구원 등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협동연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5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협동연구망을 구축한 이후, 전체 

연구 방향, 각 세부과제별 연구 내용은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별로 또는 총괄적으로 관련 행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우선 세부 주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도 사업계획 검토회

의, 사업계획 발표회, 총괄책임자와 세부과제 연구자간 간담회, 공동연구진 

전체워크숍,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서 연구과제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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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회의 결과는 연구에 반영되었고, 문제점의 발굴과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Ⅰ-1> 협동연구사업의 연구내용 및 수행기관

아울러 국제기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 및 평가그룹에 

참여시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부분은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경

제 개발문제를 다루어온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반영함으

로써 국제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식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립한 대안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이해

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의 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정부측 견해

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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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회의명 주요내용

2.15 간담회 일본의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3.16 연구계획발표회의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계획 발표

3.30 간담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연구

4.24 공동연구자회의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4.25 팀장회의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팀장회의

5.31 간담회 북한 시장화 실태 및 촉진 방안

6.5 간담회 2012년 북한개발 협동연구 팀장 및 공동연구자 회의

6.28~29 중간보고회
2012년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관련 중간보고 발표

7.2 간담회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과제 중간점검

7.17 연구자회의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추가 보고회의

8.4 간담회 최근 단동지역의 북중교류실태 및 북한경제 상황

8.20 간담회 최근 북한 경제 정책의 특징

9.14 1차 최종보고회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1차 최종보고회의

9.14 자문회의 북한부패실태자료조사

10.18 간담회 최근 북한 간부부패 실태

그램을 모색하는 작업이 정부의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경제공

동체 형성 구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부 및 외교통상부, 그리고 

경제부처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을 나누고자 한 것이다. 회의에서 제기된 정부부처 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여 정부가 

선도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표 Ⅰ-2> 주요 전체회의 개최 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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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차 최종보고회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2차 최종보고회의

11.5 간담회 집필내용 공유 및 토론

11.29 연구자 편집회의
2012년 협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자 편집회의

12.12 자문회의 최근 북한군부 부패실태

12.13 간담회 2012년 협동연구 연구결과 논의

12.18 간담회 협동연구 최종결과물 확산 방안 논의

12.18 자문회의 최근 북중 경협실태와 국제협력 방안

12.21 간담회 2012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작성 논의

12.27 간담회 2012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검토회의

세부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출판되었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로 추진된 세부연구과제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

연구 총괄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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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 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

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

면서, 이에 대한 반(反)부패 전략을 제시하며,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의 연구 성과를 북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도이다. 부패 

연구는 국제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이 문제

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1990년대 중반의 몇 가지 연구를 제외하

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북한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부패가 전 사회에 만연하

여 체제 작동과 주민 일상 생활에서 통합적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차 년도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부패만연 

실태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그것을 유형화함으로써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북한 부패양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패양상을 세 가지 접근을 통해 분류하고 분석한다. 

첫째, 1차 년도의 부패유형화를 기준으로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정리한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부패는 매우 다양하여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패가 존재함을 서술한다. 둘째, 부패망이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에 착안하여 후견-피후견론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에

서의 부패망을 연구한다. 여기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평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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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관련한 후견자와 피후견자의 행위 구조와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부패양상과 네트워크를 서술한다. 셋째, 부패가 북한체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는 개념을 적용

하여 북한 부패의 특성을 알아본다. 북한체제의 경우 계획과 시장이라는 

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위자들

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패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부패가 체제화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북한 부패에 대한 반부패 전략을 

시론적으로 모색한다. 본 연구가 대북지원과 관련한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세계은행의 반부

패 전략은 국제학계의 반부패 정책 연구의 성과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표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 질문은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 때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세계은행의 반부패 정책의 

대강을 소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처방에 비판적인 논의를 대비

시켜 본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저발전국가가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개념의 

반부패 정책이 얼마나 부패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 처방인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한다. 만약 세계은

행의 처방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궁극적으

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내용, 그리고 장기적 

도정을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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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북한 관료들의 부패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뇌물은 기본이고 착취와 도적

질, 돈세탁, 차액 착복, 외부지원품 유용, 군기밀 판매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패 종류가 존재한다. 이글은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의 경험적 양태를 서술한다. 부패의 유형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연구

가 있었다.1 이 연구는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부패의 양태를 유형화

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연구를 참고로 하지만, 북한 부패 양태에 

직접 적용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여기서는 부패형태가 아닌 

당·군·정·사법·사회 등 분야로 나누어 부패양상을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1차년도 에서의 부패유형의 개념적 구분과는 차이가 있지만, 보다 직접적 

경험적 양태를 보다 확실하여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여기서 제기한 여러 경험적 양태를 1차 년도의 개념적 유형에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패 실태를 당 부패, 군 부패, 정부(보위·보안) 

부패, 사법 부패, 사회 부패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16개의 특징으로 요약한다. 

첫째, 부패가 일상화되고 준제도화되어 관료들의 죄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뇌물을 바치는 주민들도 죄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고유의 집단주의는 사라지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이 팽배해 

있다. 

둘째, 관료들의 부패 정도는 조직부·간부부·국가보위부·인민보안부·인

민무력부 등 소위 힘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부서나 힘있는 부서라도 이권 개입이 없는 경우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이다. 부처 간, 관료들 간 부패 정도가 다르고 부의 축적 

1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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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돈을 많이 버는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를 

먹여 살린다.

셋째, 중앙당 고위 관료들의 부패는 그 규모가 크다. 김정일(사망), 김경

희, 리태남, 전병호, 홍석형, 최승철 등 고위간부들은 부정척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의 주체가 되었다.

넷째, 중견간부들은 직책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몫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30만 달러 챙기기 운동’이 벌어질 정도이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니 본인이 힘있을 때 노후준비, 자식혼수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뇌물을 받은 관료는 50%는 자기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50%는 

타부서 지원과 국가사업에 사용한다. 그래야 조사가 나왔을 때 면책을 받는

다. 관료들은 일종의 국가사업에 돈을 낸 것을 ‘십일조’를 낸 양 오히려 

당당하다. 뇌물의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여성들의 경우 입당이나 시장에서 장사를 위해 성을 상납하고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시장관리소 소장은 여성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법기관원들의 정부처럼 되어 있다.

일곱째, 군부는 선군정치를 이용하여 군소유 토지를 외화벌이 장소로 

활용한다. 무력부는 각종 희귀광물, 송이버섯을 비롯한 농산물, 수산물 등을 

개발 및 채취하여 외화벌이를 한다. 군 관료들은 군수품을 장마당에 팔아먹

는다. 장마당에는 총기류만 없을 뿐 각종 군수품이 매매된다. 하급 단위 

군부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날쌘 병사들을 중심으로 ‘도적떼’를 구성해서 

민가를 약탈한다. 이것이 군민관계가 안좋은 이유 중 하나이다. 군간부들은 

심지어 군기밀까지 팔아먹는다.

여덟째, 국가는 주택건설 등 각종 국가사업을 각 부처에게 떠맡겨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간부들은 할당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 부서에 재할당을 

하고 각 부서는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를 충당한다. 간부들은 책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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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여부에 의해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

한 돈과 물자를 조달한다.

아홉째, 관료들은 UN 등 외부에서 지원한 식량이나 의약품을 착복한다. 

이 물건들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구매할 수 있다. 병원에는 약이 없어도 장마당에는 약이 있다.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지원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철

수한 후에는 이를 다시 회수한다. 

열 번째, 고위간부들이 챙기는 가장 큰 뇌물은 은행대출에 대한 압력의 

댓가이다. 북한에서는 은행대출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앙

당이나 도당 고위간부들은 은행 지배인에게 압력을 넣어 사업자들이 대출

을 받도록 한후 일정한 커미션을 받는다. 

열한 번째, 장마당은 부패의 온상이다. 일반인들은 경제난 때문에 생계유

지를 위해 장사에 나선다. 장마당 매대는 인민반별로 할당되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매대가 성행하게 되어 있다. 힘있는 기관들은 불법매

대 단속을 미끼로 뇌물을 챙긴다. 각 기관은 상부에서 국가사업이 떨어질 

때마다 시장상인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한다. 

열두 번째, ‘비사그루빠’까지 부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관료부패를 뿌

리 뽑기 위해 ‘5·18 상무’를 비롯한 각종 비사그루빠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

에 파견한다. 그러나 관료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사는 직무를 

이용하여 축재하려고 해당 부패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봐준다. 하위 관료와 

일반인들은 비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진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열세 번째, 사회분야에서는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인 생활총화가 무력화

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주부들은 거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총화에 참석하기 어렵다. 불참할 때는 인민반장이나 초급당 비서에게 뇌물

을 바친다. 남자들은 기업소에 나가지 않을 경우 뇌물을 바친다. 대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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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핑계 댄다. 

열네 번째, 사법기관은 대사면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다. 대사면을 앞두

고 죄인 가족들은 서로 먼저 사면을 받기 위해 뇌물을 쓴다. 사법기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몫을 잡으려 한다. 

열다섯 번째, 교육과 관련한 부패도 많다. 대학 배정권을 가진 교육성이나 

청년동맹은 군대에 가지 않고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교원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중앙당 간부

로부터 소년단 입단 넥타이를 매기 위해, 최우등상을 받기 위해, 농촌동원에 

빠지기 위해, 대학생동원에 빠지기 위해 학부모들은 뇌물을 바친다.

열여섯 번째, 일반 사람들은 생계형 부패를 저지른다. 공장 설비를 떼서 

팔고, 동선을 잘라 팔며, 철도못을 빼서 팔고, 여자들은 성을 판다. 일반인들

은 나라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이다. 법기관들(보위부, 보안부 등)은 이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다. 부패

의 악순환 고리이다. 인민보안부는 심지어 ‘조폭’처럼 꽃제비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 

 

3.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지역단위 부패구조를 분석하는 본 장에서

는, 평양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후견을 상징하는 ‘권력’과 피후견을 상징하는 

‘부’의 네트워크(networks)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절 시각과 방법론에서는 정치학적 시각,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게임이론

에 기초한 독재의 정치경제 시각과 함께, 이론 및 개념을 다루고 연구가설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연구범주로서 ‘평양’의 특성을, ‘후견-피후

견’ 및 ‘체계적 부패’의 전형(典刑)이라는 시각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①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②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③ 평양 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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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④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으로 구성된다. 

3절에서는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을 

다룬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② 평양 내외 지역 

차이, ③ 특징과 의식 차이이다. 4절에서는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

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를 ① 이윤창출의 기제, ② 보호와 특혜, ③ 

후견자의 부패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5절에서는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를 ① 뇌물(고이기)과 선물, ②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③ 파트너십: 알쌈, ④ 피후견자의 

부패인식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절에서는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을 ①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②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

크로의 전환 가능성, ③ 공생-균열의 프랙탈의 세 가지 하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 및 전망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시스템의 부패구조를 ‘행위자 네트워크 유형’별

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령과 지배연합, 즉 절대권력

자와 당·군·정 상층관료이다. 이는 수령경제 영역에서 와크 할당과 지배연합 

유지, 당·군·정의 권력 조율 및 통제, 그리고 은혜와 충성, 경쟁구도, 특히 

당·군 관계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다. 둘째, 관료층 내부로 지위, 정보, 승진, 

처벌완화, 검열, 각종 인허가권, 무역, 세금, 투자 등 지대를 매개로 한 중앙간

부와 지역간부 간에, 그리고 지역 내 당·군·정 간부 간에 나타난다. 셋째, 

권력과 부, 관료와 상인·사업가 등 연계로, 각종 이윤창출 지대와 정보, 

정치적 보호, 그리고 검열과 처벌수위를 매개로 한 관료와 무역회사, 돈주, 

상인들 등 관계에서 드러난다. 넷째, 지역단위 중하층 관료와 주민 간 부패

로 인민반·병원·학교·시장·공장·직장 등 모든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종류도 학교입시, 통행증, 상행위, 각종 일상생활의 인허

가 및 통제완화, 8·3노동, 비사회주의 검열, 처벌완화 등 너무나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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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거나 특수한 것이 아닌 북한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북한체제 작동방

식이며, 북한주민 삶의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다. 즉, 앞서 분석했듯 

시스템 부패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구조와 가치를 보이는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2000년 

이후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적응 및 공생하는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외화벌이 집중단속을 

거치고,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북한 시장시스템의 

역동성을 보면, 긴장과 균열의 징후를 보이며 적응하고 공생하는 자기조직

화와 진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특성에 기초해 평양 ‘권력-부 네트워크’의 

진화경로를 전망하기 위해, 영향력 게임과 네트워크의 구조전환 가능성이

란 두 가지 주제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평양을 연구지역으로 선택

한 이유이기도 한 중심 키워드로, 평양스타일의 북한전체 지역에 대한 자기 

복제 즉, 프랙탈(fractal) 양상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본 연구는 평양의 시스템 부패가 북한지역 전체로 자기 복제되었음을 

주목한다. 2012년 현재 북한은 수령과 소수 측근지배연합 네트워크로부터, 

각 지역단위, 당·군·정 권력 단위가 위계적 계선을 가지고 중하층 관료, 

외화벌이 회사/기지장, 돈주, 상인, 이해를 가진 북한주민 등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부패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더욱이 이 네트워크가 20년 이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령경제의 와크할당-교역권을 매개로 한 상업화,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된 시장화, 그리고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며, 일종의 공생구조로 자리 잡힌 ‘시스템 적응과 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평양 뿐 아니라 각 도와 시 단위에 당-군부 

권력을 중심으로 자기 복제되었다. 

평양스타일의 프랙탈 과정에서, 2000년대 초 장마당 수준을 넘어선 2007

년 이후 2012년 현재 북한 시장시스템의 붉은 자본가들은, 독재체제에 위협

적인 반독재세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수령의 각종 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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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대할당과 맞물려 세습독재가 지속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데 순기능

을 한 측면이 더 크다. 즉, 북한의 신흥부유층, 즉, ‘붉은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2000년대 중하반기 수령가계와 그 지배연합에 적극적

으로 공생하는 종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민경제에 대한 ‘수탈-공모’를 도모하는 성격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평양

의 부패구조를 필자는 체계적 부패(systematic corruption)로 정의했다. 

즉, 하나의 공동체가 작동하는 중요 메커니즘으로서 제도화된 부패체계이

다. 체계적 부패는 부패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행위와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후견과 보상의 이익추구로 연계되어 비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이익거래가 일상화된 부패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평양이다.  

한편, 수령으로부터 선택받은 도시 평양이 후견-피후견 및 체계적 부패 

고도화, 그리고 과도한 정치중심-후견인주도의 피후견인 경쟁구조로 인해, 

계층 간 위계와 내부 지역 간 위계, 그리고 피후견인의 출혈경쟁 및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평양 내부의 균열 수위가 상식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다. 그리고 후견인 주도(편중) 부패구조(즉, 후견인 착취

구조)가 피후견인의 안정적인 이익을 담보해주려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정보순환과 함께 변화에 대한 욕구도 

빠르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 전체 지역에 대한 ‘권력-부 공생

의 프랙탈’만큼 ‘권력-부 균열의 프랙탈’도 평양스타일의 자기 복제가 나타

나면 그 복제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유사성과 시스템 복제는 역동적 

과정의 유사성이며 운동하는 자기 복제이다. 각 차원이 그 자체의 예기치 

못한 창발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조직화 과정도 이와 유사하게 

모든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체제 안정성의 복제력 

만큼 체제 불안정성의 복제력도, 창발이 이루어지면 그 속도와 파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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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것이다. 

수령과 지배연합의 정치권력 영향력 주도성이 가장 큰 평양의 경우, 피후

견인들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높으며 피후견자 집단에 대한 과다한 충성경

쟁과 출혈 헌납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보상의 규모도 어느 지역

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안정성이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피후견인의 이반현상을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양의 

피후견인은 여타 지역보다 자본력 뿐 아니라 해외 연줄망과 고급 정보 접근

력도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건사로 북한 권력은 2007년 외화벌이를 정리

하려는 대대적 검열사업에서도 붉은 자본가에게 패하였으며, 2009년 말과 

2010년 초 화폐개혁과 이후 외화를 모두 수거하려는 사업에서도 붉은 자본

가에게 패하였다. 이렇듯 피후견자 행위구조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이로부터 권력-부 공생 네트워크의 균형 파괴와 분화, 그리고 ‘권력-

부 균열의 프랙탈’을 전망해 볼 수 있다.

4.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적 부패는 만성적이고 제도화된 부패를 의미한다. 체제적 부패의 

상황에서, 부패는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 된다. 국가기구는 아래에서부터 

상층에 이르기까지 부패활동에 개입하며, 시민들은 뇌물이 어떠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법적으로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인식한다.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가 국가기구 안에 그리고 관료와 시민들 

사이에 만들어진다. 체제적 부패의 유형은 중앙집권적 부패와 탈중앙집권

적 부패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경우, 과거에는 ‘관료주의’와 ‘본위주

의’라는 용어로 체제적 부패가 존재했다. 그러나 시장화 과정에서 체제적 

부패의 양상이 달라진다. 중앙집권적 부패와 탈중앙집권적 부패가 모두 

나타난다. 그 원천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통적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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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특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저발전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된 ‘시장화’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렌트는 부패의 원천이다. 렌트가 없는 곳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부패는 대표적인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로 간주된다. 북

한체제의 경우 계획과 시장이라는 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구조적으로 재

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

적으로 부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계획경제에서 렌트의 발생은 위계적 명령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자원

동원 때문에 발생한다. 비록 경제위기로 계획과 명령의 실효성은 약화되었

지만, 전통적인 계획경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렌트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계획경제 이후 렌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주로 성과주의 경쟁으로 인한 ‘연성예산제약’ 때문에 렌트가 발생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재정위기로 인해 권력기관과 개별 공장 및 기업소에 

자력갱생이 강요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자력갱생형 본위주의’이다. 

자력갱생형 본위주의는 계획의 탈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계획 메커니즘의 작동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북한시장의 저발전 경제의 특성 때문에 렌트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저발전 사회에서 시장은 독점적 혹은 비경쟁적이며, 비생산적인 특성

을 가진다.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곧 독점 렌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처럼 독점 렌트(monopoly rent)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은 ① 정치권력의 

시장개입과 통제, ② 공급의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

구조, ⑤ 이데올로기의 정당성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북한경제가 경제난으로 대외경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외연적 렌트가 

국내로 유입되게 된다.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는 렌트의 기원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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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외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국내생산이 부족한 상황에

서 외연적 렌트는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외연적 렌트 가운데에서 

해외원조와 무역(외화벌이)이 만성적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체제적 부패는 계획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먼저 계획경제에서 자력갱생형 본위

주의는 권력상층부에서 계획집행단위인 공장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복잡

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자원동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계획의 책임성

이 약화되면서, 책임을 계획 하부 단위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책임전가는 계획경제의 참여자들에게 비공식적 혹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강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

하게 되고, 이는 체제적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돈주’와 시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가진 ‘관료’ 간에 유착관계 형성은 

체제적 부패의 또 다른 모습이다. 돈주는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상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배계급의 ‘정치적 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국가는 평상시에 돈주와 상인들에 대한 상태를 면밀

히 파악하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지만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한다. 관료와 돈주의 관계는 관료계급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인 후견-피후견(patron-clients)’ 관

계이다. 셋째,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국내 생산체계가 와해되면서, 기관

들의 외화벌이는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

이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서 배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부터 

지방별, 기관별,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소가 난립했다. 권력기구들은 

무역 허가권에 해당되는 와크를 이용하여 렌트를 추구한다. 와크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기에 와크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와크는 시장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되며, 관료는 와크를 이용해서 무역거래를 통제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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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단속 과정에서 체제적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시장

은 여전히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시장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품목과 가격, 시장 개폐장 시기 등 시장유통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이 통제의 대상이다. 시장거래에 대한 이와 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속권한을 가진 관료들에게 뇌물

을 상납한다. 설령 단속에 걸려 처벌되더라도, 뇌물을 쓰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권력이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법치주의의 취약성은 렌트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체제적 부패를 형성하게

끔 하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북 원조 가운데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권력기관은 원조물자를 전용하여 기관의 

운영비로 이용하거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축적한다. 북한문헌 역시 국제

원조가 인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하위 관료들이 전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적 부패 상황은 현재 북한체제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한 바로

미터이다. 북한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은 단순히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수준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북한사회에서 체제적 부패는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관료의 자기특권

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시에 이는 경제위기와 시장화의 

확산 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정당화 압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계획과 명령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대신 시장이 관료의 지배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결국, 사회에 필요한 생산적 투자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한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외연적 렌트에 의존

한 채, 탈산업화 되고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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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부패 연구의 역사는 오래지만, 이 문제가 개발원조업계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6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이 ‘부패라는 암과의 투

쟁’을 선언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IBRD는 원조의 제공에서 그리고 수원국 

내부에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부패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패에 대한 주류 입장을 반영하여 

IBRD와 국제사회에서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빈곤축소를 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면 척결되어야 하는 악폐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높은 부패 수준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침체하면서, 논쟁과 연

구가 복잡해졌다. 

이 글의 근본 문제 인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개발원조와 부패 간의 

관계 그리고 둘째,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원조

는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는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패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만, 현재의 선진 서방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국면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그렇다면 장기 성장 전망이라는 차원

에서 볼 때, 북한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부패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라

는 문제가 제기된다. 

IBRD가 부패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사업 중점을 정책개혁

으로 설정한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로부터 IBRD는 무역체계, 금융부

문, 공공부문 제도의 광범한 개혁을 통해 지대-추구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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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제가 되었고 1983년 IBRD의 공공 관리에 대한 보고서, 1989년 

아프리카 장기 전망 연구와 같은 이정표적 연구, 그리고 1990년대의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IBRD의 부패문제에 관심은 1996년부터 현격히 높아졌다. 같은 해 6월 

총재 월펀슨(Wolfonson)은 “부패라는 암”과 투쟁하기 위해 IBRD가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공개 선언 이래 IBRD는 오랜 동안 

내부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부 국가에서 부패 투쟁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을 장려하기 추진해오던 전략을 강화했다. 반부패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IBRD가 자금을 댄 프로젝트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둘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투명하고 책임지는 정부 

제도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IBRD의 반부패 전략의 기본 목표는 반부패 투쟁과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빈곤축소형 경제성장을 성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일련의 연구가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

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데, 부패 수준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속적 고도성장이 발생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부패만연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 고속성장을 이룬 나라로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보다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른바 ‘발전국가’ 또는 ‘개발독재’ 국가들이 거론되

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부패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해로운 것인가 또는 

부패는 일반적으로 해롭지만 어떤 부패는 더 해롭고, 어떤 부패는 덜 해롭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가들이 던진 질문에는 양질의 거버넌스와 경제 성장 간의 

선후차 관계에 관한 것도 있다. IBRD의 양질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투쟁의 

기본 개념은 반부패 투쟁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

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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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을 때, 양질의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을 성취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 빠른 국가와 지체된 국가의 경우 

부패와 거버넌스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

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보면, 양질의 거버넌스는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양

질의 거버넌스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는 한국‧대만‧인도네

시아 같이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양질의 거버넌스가 점차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그렇다

는 것이다. 

IBRD의 부패문제 인식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이론가들의 부패이론에

서 시사되는 것처럼 부패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무원의 개인적 탐욕에 의해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

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부패는 당분간 완전히 철폐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부패는 일반적으로 해롭지만, 덜 해로운 부패와 더욱 해로운 부패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찰해 볼 때, 북한에서의 부패도 구조적이며, 이 

구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영속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패의 구조적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되었는데, 그 하나는 부패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행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재산권의 불안 때문에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다시 말해 권력자의 부패

와 약탈을 통해 재산권 이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우는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만연한 부패 때문에 경제침체가 영속화하고 있다. 전형

적인 퇴행적 부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적 부패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과 생존구조에 불가결한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퇴치되지 못하고 존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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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실적으로 북한과 같이 폐쇄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 IBRD 등 국제

원조기구 또는 여타 외부자가 반부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반부패 이론과 정책은 해당 국가에 그 

실효성이야 어떻든 정당과 시민단체, 삼권분립, 대중 언론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같은 경우는 부패만연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로 사실상 작용하

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적으로 부패에 관한 심각한 인식과 투쟁도 존재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치 변동이 발생하

는 경우, 또는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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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혁·개방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경제

에서 개혁·개방은 시장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시장화는 공간적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때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

가 시장경제로 이행(transition)되는 것을 지칭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모든 것이 국가소유·국가통제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물자는 국가 배급이나 국영

상점을 통해 공급되고 기업경영도 국가 계획에 의해 운영되므로 시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 실상을 보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경제 활동이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

고, 개인의 기업경영 활동이 부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 산업의 

붕괴와 식량배급 기능의 마비 등 국가의 경제운영 능력이 한계에 직면하면

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사적 시장행위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다. 상품의 거래(상업유통)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

다. 생산재부문에서의 시장화는 아직 소규모이며, 대부분 소비재 시장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6·28 방침’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북한

의 기존 경제시스템을 바꿔 시장경제 요소를 제도화·합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에서 시장화가 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적

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의 독자적인 시장화는 경험 

및 재원 부족과 체제 영향 우려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시장화 현황을 진단하고,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36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2. 시장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사회주의 경제개혁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이다. 시장은 크게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시장과 장소로서의 시장으로 구분

되지만, 거의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화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수급에 의해 결정되

는 가격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행동과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은 계획경제이다. 각 개인의 이윤추구와 자율성은 

제약되고 중앙 당국에 의해서 세부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법칙이다.”3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

발전의 계획성은 경제가 당국과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와 방향,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발전함으로써 실현된다4고 제시하고 있다.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 등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분야가 당과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계획화되며, 

따라서 상품생산도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5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시장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 헝가

리의 개혁 사회주의체제, 유고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두 기존의 계획체제에 시장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계획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났다.6

2 시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양문수, “북한의 시장 경제적 요소와 시장화 수준에 

대한 분석,”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포럼 발표문(2008.8) 참조.
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506～507.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에서의 몇 가지 리론 문제 (평양: 과학백

과사전출판사, 1987), p. 32.
5 위의 책, p. 250.
6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북한연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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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행은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 자유화, 사유화, 군수

산업의 전용, 반독점 정책, 노동시장의 개혁, 은행제도의 개선, 금융시장의 

개혁, 세제개혁, 법률개선,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외환시장의 개혁, 대외무

역제도의 개선, 외국인투자법의 개선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에 기초한다.7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이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제시

스템의 틀 외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국가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을 시장이라고 정의할 경우, 시장을 설명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8  

그만큼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화 관련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페레즈-로페즈(Péez-Lóez)는 ‘규제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식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10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2차 경제(second economy) 등이다. 2차 경제는 중앙계획경제의 국가, 또

는 사회주의적 경제부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페레즈-로페즈는 합법성과 불법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2가지 

기준을 통해서 2차경제의 활동영역을 네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공식(계획)경제와 2차 경제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로

축은 통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7 양운철, 북한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계획에서 시장으로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 23.
8 평행 또는 유사(parallel), 비공식적(informal), 지하(underground), 암(black), 그늘

(shadow), 비합법적(illegal), 범죄의(criminal), 제2의(second) 등이 있다. 
9 이하 내용은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을 

대체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0 Jorge F. Péez-Ló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U.S.A.) and London (U.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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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소득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로 분류되었다. 

가로축은 활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표 Ⅲ-1> 1차 경제와 2차 경제 사이의 상호관계

통제

사적
계획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2차 경제(Ⅰ)

계획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2차 경제(Ⅱ)

공적
계획경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2차 경제(Ⅲ)

계획경제 내에서의

불법적인 2차 경제(Ⅳ)

합법 불법

합법성

‘계획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2차 경제(Ⅰ)’는 인가받은 사적경제 활동으

로,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와 소규모 토지를 개간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계획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2차 경제(Ⅱ)’는 금지된 물건들의 암시장 거

래 및 밀수 등을 들 수 있다. ‘계획경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2차 경제(Ⅲ)’는 

국영기업 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개인적인 작업반 활동, 북한의 

경우를 예를 들면, ‘8·3인민소비품’ 생산 활동을 들 수 있다. ‘계획경제 내에

서의 불법적인 2차 경제(Ⅳ)’는 국영기업 내 불법적인 개인 생산이나, 국가 

소·도매점에서의 불법적인 비밀거래 등이 포함된다. 

3.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가. 시장화의 확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은 ‘위로부터의 시장 조율 및 

통제’와 시장발전의 기초인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한 시장 확산’이 공존하

여, 공격과 반격의 큰 틀 내에서 다양한 조율·협력·갈등 양상이 나타난다.11

북한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이후 추가적인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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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 활동은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계획경제 

내 불법적 경제활동 등 3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시장화는 불법 영역에

서 출발해서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가 묵인하는 반합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다시 북한 당국이 합법화하는 패턴을 보인다.1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상품 및 가격 원리가 북한체제 내에 도입되

는 등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사회주의 상업유통

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기존 시장의 합법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등장했다. 종합시장의 도입으로 주민 및 기업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한 상거래의 증대는 시장화의 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되었다. 북한은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

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했다. 시장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제

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종전의 ｢농민시장｣을 전용 공간에서 상설 

운영되는 ｢종합시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에서 종합시장과 암시장의 확산은 국영상업망을 대체하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종합시장은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박영자, “융합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 시장화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북한경제리뷰 (KDI, 2011.7)을 참조.
12하태경, “북한시장화 보고서,”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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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북한 시장의 변천

인민시장 농촌시장
농민시장

(장마당)
종합시장

시기 1945년 1950년초 1958~2003년 초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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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자생적 자생적 상업관리소 시장관리소

시장 수
400여개

(군 3~4개)
400여개

500여개

(시 3~4개, 군 2개)
300개 내외

 

사적 경제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농민시장과 암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활동의 30%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주

민들은 생필품의 90% 이상을 암시장에서 조달할 정도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식료품에서 수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망라되어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졌다. 텃밭이나 개인 뙈기

밭 등에서 생산된 사적 경작물과 각종 가내 부업의 생산물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절취한 제품이나 원료 등의 각종 물자, 지방별 특산물 

등 다양하다. 국영 및 외화상점에서 권력층이 헐값으로 구입하여 유통시킨 

물건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품들도 많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남쪽에서 유입된 상품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2002년부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산 원료

와 자재를 물물교환하거나 상호 판매하기도 한다. 공장 및 기업소간 과부족 

되는 일부 원자재와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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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업소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기계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2006

년 상업은행법을 만들면서 금융개혁을 실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상업은

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채금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개인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간 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문사채업자까지 

등장했다. 사채시장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돈주’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공장·기업소 및 협동단체 등에 높은 금리로 

자본을 빌려주기도 한다. 자본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용카드가 등장하

여 전자결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노동 분야에서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임노동관계는 시장경제의 주요 요소의 하나이다. 자본가 및 노동자 계급의 

출현이 자본주의 경제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임노동관계가 비공

식적인 영역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상업부문에서 상점의 

주인과 직원 관계, 기업에서 사장과 근로자 관계, 개인수공업에서 가공주와 

노동자 관계 등이 형성되고 있다.

나. 시장화의 유형

 북한의 시장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의 편의상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3 

(1) 상품의 시장화

첫째, 시장에 다양한 물건을 팔면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생겨

나면서, 상인 계층들이 형성되고 있다. 북한 1가구 당 월 4만 원(북한 돈) 

13시장화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언과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파악한 

내용, 그리고 기존 북한 시장연구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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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필요한데 급여 수입은 월 2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개인 장사 등을 통해 벌어야 한다고 한다. 기업소나 공장, 탄광 등지에서 

빼돌린 물건 등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유통하

는 소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근로자는 기업소를 결근하고 개인 돈벌이에 

나서기도 한다. 기업소에 뇌물로 월 3,000원(북한 돈) 정도 납부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고 개인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종의 근로자와 

기업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업소는 이런 돈을 모아서 자재를 

구매하여 부분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한다. 

둘째, 상점의 시장화로 식당, 상점, 봉사소 등에서 고객 유치경쟁이 일어

나고 있다. 손님을 끌어 매상을 올리기 위한 공식서비스분야의 사적경제 

활동으로서 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할인 쿠폰제 

도입, 개인 호객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과 목표달성 시 식당 주인(종

사자) 몫으로 배분된다.

(2) 노동의 시장화

첫째, 개인 영농을 들 수 있다. 텃밭 재배, 가축 사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텃밭 500평에 옥수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

고, 닭(계란), 돼지 등 가축사육 등을 한다. 연간 가구당 북한 돈으로 50만  

원 정도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14

둘째, 목재가구, 바느질, 수제품, 단순 조립 등 가내 수공업이다. 북한주민

들은 노년층, 주부층 등을 중심으로 공장 단위에서 하청 받아 수작업하거나, 

개별적으로 집에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연간 가구당 

20～30만 원(북한 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조봉현,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 최근 북한의 내부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 (국
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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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수업을 들 수 있다. 리어카 물건 실어주기, 자동차 영업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손수레로 손님의 짐을 실어주거나 자동차를 활용하여 개인적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여 기관명

의 등록 후 수익금의 10～15% 납부하고, 개인영업에 활용한다. 북한이탈주

민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이 검열요원에 걸리면 담배 2보루 혹은 1000원(북

한 돈) 정도 뇌물을 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수입은 연간 300만 원(북한 돈) 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군인

들이 나서서 군용 트럭으로 운송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군인들이 군용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간 운행하면서 주민 1인당 1,000원(북한 돈), 장거리

는 5,000원(북한 돈) 정도(예, 덕천～평성)를 받는다고 한다.15  

넷째, 어업의 경우, 개인 소유 어선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박 3～4척(5톤급 정도)을 소유한 개인이 인력을 고용하여 

수산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잡은 고기는 북한 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 등지로 수출하기도 한다. 소사장제(배 1척 당)로 운용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3) 기타부문의 시장화

첫째, 최근 들어서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돈주’들이 고리의 이자 수입

을 내는 사업이다. 도매상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일부 계층들이 고리 대금업

에 뛰어 들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 일반 주민, 간부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월 이자는 평균 2～5%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둘째, 주택이용 허가증 등을 이용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

으로 부동산 중개소 행위를 통해 주택 거래 알선료를 받거나 중간에서 차익

15조봉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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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챙기는 형태이다.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주택 거래 

알선료는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매매가격의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기업의 시장경제 요소 도입이다. 기업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한다. 기업 간 원자재 및 상품 거래가 확대되고, 기업 

융자와 기업 이익금 보유 등이 이루어진다.

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북한경제는 이미 ‘보이지 않은 시장경제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당국의 통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 영역의 축소 및 시장기능의 확대로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에서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시장경

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고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주민들은 시장경제

의 맛을 느낀 상황에서 단속의 눈을 피해 사적 행위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형 상인 계층(‘돈주’), 기업가 그룹 등이 등장하면서 사적 경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들 계층은 이미 권력과 결탁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속

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력화되어 있다. ‘돈주’라 불리 우는 상인들은 

종합시장에서 고급전자제품 등 사치품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

는 실정이다. 

사적 경제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무역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산 제품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 내 ‘한류 상품’도 인기가 많다. 

한 고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상품이 남한제 상품”

이라면서 “주민들은 질 좋고 디자인 좋은 남한 상품들을 보면서, 남한 사회

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16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매일 

16 데일리NK, 201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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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으로 지급되는 초코파이는 장마당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산 

커피믹스는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남한 드라마를 유통하는 

주요 수단이 CD에서 단속이 어려운 USB 메모리로 바뀌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한다.17 

시장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휴대폰의 확산에 의한 생활 변화

도 일어나고 있다. 2012년 11월 현재 북한 휴대폰 보급 약 150만 대인데, 

머지않아 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별 물가 정보를 교환

하거나 단속 여부 등을 서로 알려주기도 한다. 상인들은 휴대폰으로 시장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일반 주민들은 보다 값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정보 수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사적경제의 확대는 북한 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갈등마저 유발하고 있다. 부유층은 대형 아파트에 

외제 TV와 가전제품,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상당수 

빈곤층은 강냉이와 풀죽으로 연명하는 실정이다. 

4.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가.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1) World Bank의 러시아 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18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러시아 관료, 기

업인 대상의 시장경제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러시아 관료 및 기업인들에게 

17동용승, “10대 인기상품으로 본 2011년 북한경제,” 민족화해, 5～6월호(서울: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 2012).
18조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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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전달과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러시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행되

었다. 이를 위해서 경영관리, 금융, 공공재정 분야에 종사하는 러시아 관료 

및 기업인들을 교육하고, 국립교육재단(National Training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관리 개발, 금융 분야, 공공재정, 차기 교육과정 분야

로 구분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경영관리 개발

에서는 중견관리자들에게 경영능력 강화 방안과 기업 내 하부조직 발달 

전략들이 교육되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회계와 은행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

이 교육되었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재정 부처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원칙과 예산수립 및 집행, 결산 과정 등의 교육내용이 전달되

었다. 차기 교육과정 준비에서는 소기업 창업지원과 공공행정, 시장경제 

원리의 대중교육 등 차기 교육과정에서 전달될 하부 프로젝트들이 논의되

고 계획되었다.

(2) 세계은행의 중국 경제개혁법 프로젝트

세계은행은 1994년 중국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기술지원 사업인 경제개

혁법 프로젝트(Economic Law Reform Project for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추진했다.19 이 프로젝트는 크게 입법요소, 훈련요소, 제도 

지원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추구

하는 부처와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론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 법률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고, 경제개혁을 

19World bank,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Economic Law Reform Project 

for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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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전한 법률의 틀을 만들기 위해 입법 및 경제법을 집행하는 핵심기구

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20

 <표 Ⅲ-2> 세계은행의 중국 경제개혁법 지원 프로젝트

내 용

입법적인 

요소

- 정부의 관련부처가 계약법, 재산법, 지적 재산권법과 같은 경제관련 기본법뿐

만 아니라 세법, 반독점법, 국채법, 교역에 관한 규칙 등 여타 경제관련 핵심법

안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

기술지원

- 국제관행에 비견할만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고사항으로 

사용하게 될 외국의 법과 규정 등 수집, 번역

- 개요 및 세부조항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국제법 및 국내법 

전문가 고용

- 초기 방향과 이후의 초안 작성을 논의할 세미나 개최

-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위해 초안 작성

팀의 외국조사 후원

훈련부분
- 새로 제정된 법뿐만 아니라 교역, 투자법, WTO나 미국의 행정법에 대해 국내 

변호사, 판사, 학자, 학생 및 다른 법률전문가와 정부 관리들 훈련

제도강화

- 외국의 법률 관련 D/B를 통해 다른 국가의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용이, 법률 

관련 문서의 준비 및 전파 과정을 현대화

- 법률 관련 정보의 관리 과정을 현대화, 중국의 입법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과 규정의 종합적인 D/B 체계와 입법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중국의 변호사 선발시스템 현대화 노력 지원

출처: 민경배·류길재,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통일문제연구, 통권 5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토대로 정리한 것임.

(3) 아시아개발은행의 몽골 기술지원 프로젝트21

몽골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1998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년에 걸쳐 몽골 법조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법조인 교육센터(Lawyer 

20민경배·류길재,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통일문제연구, 
통권 51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pp. 237～238.

21조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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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ining Center)를 설립하고, 중견 판검사들에게 시장경제원리가 적용

된 법률을 교육하여 몽골 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법률체계가 마련되

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훈련전문가 양성과 울란바토르에 법조인 훈련센터 설치, 법조

인 훈련센터에서 사용할 교재 마련, 교육 프로그램 실천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훈련전문가 양성과정은 아시아개발은행이 8명의 

훈련전문가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교육시킨 이후 이들을 통해 500명 이상의 

몽골 판검사들에게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 전문법률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로 진행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 멜버른 대학교

(University of Melbourne) 내의 법학 단과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

다. 몽골 정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국가 법률 센터(National 

Legal Center)를 설립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국제사회가 체제

전환국들에게 법조인양성 및 법률 체제정비에 대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사후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지원 사례22

(1) 중국(Promoting Good Public Governance)의 사례

높아지는 정부기관의 부패와 부실경영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불만족 해결

을 위해 중국의 지도부에서 공공 거버넌스 개선에 나섰다. CIPE는 Public 

Governance Index(이하 PGI)의 Unirule Institute of Economics와 함께 

31개주, 자치지구, 지방자치제 당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주거환경, 정부 프로그램 효율성, 발언권의 

22<http://www.ci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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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평한 지역 전력 배분 등과 같은 개인권 보장을 보여주는 몇몇 지표

로 평가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부 기관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최고와 최악의 도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정부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많은 학자, 전문가, 그리고 공무

원들은 지역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2) 필리핀(Improving Public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의 사례

필리핀에서 지역 정부차원의 거버넌스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입각하

여, CIPE는 Institute for Solidarity in Asia(이하 ISA)와 함께 2004년부

터 ISA의 Performance Governance System(이하 PGS)를 필리핀의 지

역정부에 도입하였다. 각 도시에서 PGS(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들어

진 경영 평가 도구)를 도입하면서 도시의 관리들은 광범위한 지역 그룹들과 

공공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을 

측정할 지표를 세웠다. PGS는 궁극적으로 정책 입안과정의 근본적인 개혁

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필리핀 지역정부는 신장된 의무감과 행정능

력으로 매우 놀라운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질적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Calbayog라는 필리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평균 조세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ISA의 자동화시스템과 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ISA의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태국(Private Sector Approaches to Anti-Corruption)의 사례

부패 타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태국 정부는 2009년 

초부터 부패 타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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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2010년 6월 CIPE는 Thai Institute of Directors(이하 IOD)를 

조직하여 반부패 전략들을 추진해 갔다. 몇 개월 안에 이 CIPE-IOD 프로

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기업에도 실행 가능한 캠페인이 될 정도로 

안착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태국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부패척결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북한 시장화 촉진 전략

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1)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와 결단

북한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에서 시장으로 

이행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 생산 증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 확대, 경제특구 조성 확산,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장 육성 등이 추진되

어야 한다. 시장화는 북한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에서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정치적 압박 또한 증가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나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

혁·개방 의지 표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최고지도

자의 수용 자세, 즉 개혁·개방 의지의 직접 표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가 자칫 북한의 체제를 흔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시장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혁 논의

를 촉구하고,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확대한 새 경제관리방식을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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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

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는 북한의 핵심 지도층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북한 

당국을 설득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2) 시장화 확산과 구매력 증대

북한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식 시장뿐만 아니라 비공식 시장에 

대해서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모든 규제와 통제를 철회하기는 곤란하므로 단계별로 거래 자유화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거래 품목 및 거래 한도, 거래 통화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을 

폐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 전역에 300여개에 불과한 종합시장의 수를 최소한 10배 이상 늘여 

북한 상품서비스의 유통거래 기반이 구축되도록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구 1만 명 당 최소한 1개 정도의 종합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3,000개 정도의 시장이 있어야 한다. 장마당(농민

시장)을 상설 시장화로 전환하고, 주민 생존을 위해 단속을 피해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메뚜기 시장’으로 불리는 시장도 양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는 1,800달러

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북한의 가구당 생계 소비 지출액은 1,300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주민들의 구매력 증대 없이는 시장 촉진도 얼마 못가

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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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북한의 가구당 연간 생계 소비 지출액

지출액(달러)

배급기준

음·식료품

식량 788

생선 4.8

육류 7.8

소계 800.6

의류·신발

의류 8.8

신발 10.4

소계 19.2

보건복지 117

계 936.8

지출기준 음식 및 피복비 361.2

합계 1,298

 

주: 북한 배급상품과 주민의 생필품 구매 기준으로 근거로 자체 추산.

(3) 시장가격의 안정책 마련

국제기구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안정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상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상품 공급이 충분치 않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가격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다.

북한에서 급속한 시장화는 수입수요 증대를 유발,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증가⇢국내

산업의 생산 활동 위축⇢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돈주들은 물건 사재기로 

폭리를 노리면서 과수요를 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

는 상인들은 급격한 가격변화를 예상하여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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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상품가격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은 쌀 가격인데, 최근 들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이보다 

더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화 촉진 과정에서 나타날 급격한 물가폭등에 대해서는 해외 수입량

을 늘려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무역적자에 의한 외화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다. 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해 

국내 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기업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분야

이다.

(4)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와 시장 활동의 전문화

상품 생산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장에 많은 상품을 공급하

기 위해서는 상품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생산계획 수립, 생산, 판매, 이익, 

고용 등에서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의 확산을 위해 비국유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져야 하므로, 국유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비 생산성이 저조한 기업을 정리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공업에 너무 집중된 것은 경공업부문으로 돌리는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 작업도 필요하다. 문제는 북한 자체적으로는 산업부분

의 구조조정을 통한 선진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의 산업구조 개편과 민영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 능력 증대와 경제활동의 전문화23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시장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효과를 통한 시장 적응능력

의 향상이 시장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시장정보 유통 

23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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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시장 적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 활동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가 활동영역의 

전문화 및 특화현상이다. 소비재 상품, 원자재, 인력거래 및 금융상품 등으

로 영역별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활동의 전문화, 특화 현상은 일반

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장 활동을 통한 

사적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시장 활동의 공식부문에 대

한 경쟁력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5) 상업금융시장 육성

북한의 시장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화폐금융시장은 상품경제의 기업 활동, 

특히 생산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설립 

등을 통해 확보된 국내외 자금을 산업자금화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육성

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금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개인들의 유휴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해야 한다. 효율적인 대출을 위한 대출심사 기능 확충, 대출금리 현실

화, 대출상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및 부실대출 회수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안고 있는 대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은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대출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대출을 전담하는 여신전문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상업은행을 설립하더라도 기업 대출자금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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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24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무역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국가개발은행을 국제금융이 가능한 정상적인 은

행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절실

하다고 할 수 있다. 

(6) 경제관료의 시장화 마인드 제고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관료들의 마인드 전환 없이는 촉진되기 어렵다. 

경제관료들이 시장화가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인식하면, 시장 경제 

요소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시장화가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핵심 요소로 본다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화 촉진에 노력을 기울 

것이다.

북한은 시장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의 지적 수준, 업무수행 능력이 시장경

제 및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자 및 실무

인력에 대해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하여 공무원, 경제 분야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력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북한 시장 정상화 및 촉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숫자도 늘려야 한다. 

북한이 시장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4년 

국제금융기구의 본격적인 자금지원 재개가 있기 전 1980년대 후반부터 

24최수영,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향과 범위, 구체적 방안,”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포럼 발표문,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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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등으로부터 시장경제교육 등 기술 지원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개

혁·개방을 위한 준비를 했다.25

나.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1)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이 시장화 중심의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계

하여 북한의 사적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에서 밑으로부터의 생계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북한이 개혁·개방 

촉매제로 작용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간부 및 주민들

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 시행, 해외산업시찰 등을 확대하고 북한주민의 

대외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재 상품의 교역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 이것이 개혁·개

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시장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한의 

전략적인 판단과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남북한 상품 시장 교류 활성화

남북간 상품 및 서비스교류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이 월등히 앞선 남한이 

25장형수,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과제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가을호(201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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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 촉진된 상태에서는 북한으

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원리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틀을 설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북한 시장에서 남쪽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한국산 제품의 북한시장 유통을 확산시키

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

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이 공히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추진하는 

시장통합의 일환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내수 판매가 가능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등에 교역상품거래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남쪽 상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남북간 이질감을 줄이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쪽 

상품 공급은 북한의 경공업 발전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북한산업의 자생력 제고

남북한 상이한 산업발전단계, 북한의 낙후된 산업시설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산업생산능력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 

시장화는 한계가 있다. 북한산업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국제사회

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개보수 및 하청공장화사업

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산업설비는 현재 기업별 편차가 큰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대부분이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공장의 설비를 개보수하여 

산업전반의 가동률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은 제철소, 조선소, 

기계공장 등에서 일감이 없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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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제3국에 새로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

다. 남한의 관련 기업들이 유휴설비를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공장을 개보수

하고 하청공장으로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일감을 주는 형태의 산업공장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의 시장화 기반 구축작업 지원

북한의 시장화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 시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이 필요하

다.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경제 

원리와 경영 분야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북한 시장유통 

전문인력 양성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개성공

단, 금강산지역, 평양 등)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 등 제3국에

서도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시장의 논리, 가격 결정 구조, 상거래 원칙, 시장

운영 및 관리 등 시장 촉진에 필요한 제반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해외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시장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무질서하고 시설도 매우 낡았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설 개보수, 상품거래 시스템 

지원, 유통망 구축,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접경지역 상설 

종합시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접경지역(북중, 북러, 남북)에 종합시장을 

구축하여 북한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개성지역에 북한 상품 공급시장과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 수입하는 상품의 유통기지와 함께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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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추진할 수 있다. 

다.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남북간 신뢰관계가 미약한 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이 체제 흔들기로 여겨져 반감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 형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

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

자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국제

기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 

기구와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예, UN 산하

기구 등) 및 지역적 국제기구(예, ADB 등), 순수한 민간차원의 국제기구나 

단체(국제 NGO) 등과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단순한 지원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협력 방식 

혹은 서비스 지원방식 등을 고려할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담당 조직과 협력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

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주의권의 시장화 사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우선 북한 담당 조직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 관료들에 대한 해외현지

시찰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협의체 및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이라

는 목표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차

원의 협력을 포함하여 UN 등의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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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삼각공조를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 시장화

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공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부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장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책 및 제도개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원 기준, 

그리고 총체적인 수용능력 향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 틀이 국제사회의 대북 시장화 촉진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참가

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분담 방안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북 시장화 촉진지원 전략과 지침을 채택하고 일관된 대북 지원 

및 북한개발정책의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간 국제협력체

로서 ‘북한 시장화 촉진지원 그룹(가칭)’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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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그동안의 북한 관련 정책연구 중 상당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desirable)’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연구

는 우리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 

정책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무리 낮은 개연성이라도 

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한 향후 상황 전개를 상정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북한 관련 정책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현실적인(feasible)’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일 것이

다. 본 연구는 향후 10년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체계(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상정하는 상황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당히 완화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조언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 의사를 표시한다.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

의 첫 단계인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직전이거나 또는 가입하더라

도 아직 본격적인 자금지원이 공여되기 전 단계를 초기(제1단계) 상황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국제협력체계와 개발지

원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기술지원(협력) 등 북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다음 단계(제2단계)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심화시켜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양자간 원조공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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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행한 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하게 된다. 북한 경제발전

에 필요한 농업 및 에너지, 수송부문의 개발과 기본적인 경제인프라시설 

재건 등에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이 공여되는 단

계이다.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결성과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경제협력체제의 태동은 가시화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

들이 양측간 합의되었지만,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핵 관련 시설의 폐기, 

핵개발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과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검증에는 기술적

인 측면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과 그 검증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정치적 안보 확약(political security assurance)과 상

당한 규모의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6 북핵문제의 특성상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교환되지 않으면 북핵문제가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북핵문제가 해결과

정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난 2007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disablement)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공여된 에너지·경제 지원을 공

26 Schoff, James L., Charles M. Perry and Jacquelyn K. Davis, Nuclear Matters in 

North Korea: Building a Multilateral Response for Futur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erndon, Virginia: Potomac Books, Inc., 2008),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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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 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조율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Working Group)’보다 훨

씬 포괄적이고 정교한 다자간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북한개발지

원그룹’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 시점은 아마도 이때가 될 것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과 운영은 북핵문제의 해결 추이와 연계시켜

야 현실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에 의해서이든 다른 

협의 채널에 의해서든 해결과정에 들어서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두될 문제

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실무적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실무적 

과정에는 북한 핵폐기의 대가를 어떻게 공여할 것인가도 포함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진전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부분 완화되면 북한은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를 타파하고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로

의 편입을 추구할 것이다. 국제사회로의 편입의 첫 단계는 북한의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와

의 접촉 경험이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이들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단기간에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27  

이 시기에는 또한 국제민간자본은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

다. 북한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국가에 투자 위험도에 민감한 국제민간자본

이 진출하려면 국제금융기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거나 가입 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의 초기 최소한 5년 간에 북한 경제발전을 어떻게 지원

27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책·규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대 북한 자금지원의 조건을 충족시

키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IMF와 세계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인 빈곤감축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이하 PRSP)의 엄

격한 작성 등 북한 특성상 반발할 조건을 대북 자금지원의 전제로 설정하는 경우, 실제 

자금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개연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 “북한과 국

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수은북한경제, 봄호(한국수출입은행,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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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원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1) 국제협력체 구축 전략

우리 정부는 ‘북한개발지원그룹’에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한편, 지원그룹의 단계적 업무 확대로 주요국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제1단계)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섬에 따

라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경제·에너지지원이 공여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아

직 개발협력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 수원기구의 개발

협력 역량을 배양하는 기술지원을 공여하고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등 대규모 자금지원보다는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

에서 만약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면 ‘북한개발지

원그룹’의 의장국과 사무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여기는 EU, 

스웨덴, 스위스, UNDP 등이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는 북한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미국, 일

본과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이미 맺었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아직 북한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해서 

대북 원조 공여국 간에도 상당한 원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

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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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체의 조직

‘북한개발지원그룹’은 6자회담 참가국을 주축으로 시동하더라도 단계적

인 참여국 확대과정을 통하여 EU, 주요 유럽국가,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 공여국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

기구 등 주요 국제개발금융기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

의 주요 조직으로서는 이사회, 사무국, 집행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이사회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은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국제개발금융기구로 구성하며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주요 업무집행 사

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에는 의장국이 있으며 이사회를 주재하지만 이사회

의 운영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사무국은 이사회를 행정적으로 보좌

한다. 사무국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이 관여하는 모든 회의의 의제, 장소, 

초청장 발행,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북한개발지원

그룹’의 의장국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북한 당국과 지원그룹이 함께 참여

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한다. 북한 당국과 지원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정례적인 회의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 및 

향후 전망, 외화수급, 재정 및 채무 등 주요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북한의 개발지원전략과 개발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상응한 부문별 개발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

과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활동하는 여타 국제원조기관들도 참여

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공동

위원회 산하에는 총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두어 북한 개발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정례회의에서는 북한이 지원그룹과 협의하여 총

괄위원회에서 작성한 부문별 개발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

면, 정례회의에 참가한 원조 공여국과 국제개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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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유·무상 자금지원을 약속하게 된다. 한편 원조 공여국들은 

별도의 회동을 통해 대북개발지원의 우선순위,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북

한개발지원그룹’ 정례회의에서 합의된 결정사항들은 이후 집행위원회

(Implementation Committee) 산하 부문별 전문위원회(sectoral working 

group)를 통해 실행방안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인 대

북개발지원 점검회의를 통해 개발지원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점 및 성과 

등을 감독한다. 집행위원회 산하 농업, 수자원개발, 교통 및 통신, 전력·에너

지, 도시개발, 인적자원개발, 보건, 환경, 빈곤감축 등 다수의 부문별 전문위

원회는 북한과 협의하여 개발지원 사업을 기획, 집행 및 모니터링하게 된다. 

부문별 전문위원회에서는 원조 공여국 간 중복원조 회피 등 원조조정도 

이루어진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은 초기에는 이사회, 사무국, 집행위원회 등 주요 

기구를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설치하고 평양에는 주재사무소(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와 지방에 분소를 설치하지만, 이후 북한 개발지원이 

본격화되면 집행위원회와 부문별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무

국까지 평양으로 이전하게 된다.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1)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및 북한 개발지원전략과 

부문별 지원전략 수립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의 경제개발 및 개방 등 주요 개발이슈에 

대한 정책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의 마스터플랜이 될 개발지원전략은 북한 당국과 지원그룹이 함께 참

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공동위원회는 북한의 고위당국자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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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그룹의 의장,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여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총괄위원회에서 마련한 북한 개발지원전략 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총괄

위원회는 북한 당국의 수원기구 고위 실무자와 북한개발지원그룹에 참여하

는 공여기구 대표로 구성되어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한다. 

(2)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조달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

도 수행한다. 그렇지만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는 양자간 공적원조기관 및 다자간 국제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이들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또한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

이 국제금융기구의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자간 신탁기금

(Trust Fund)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단계에서는 ‘국제관례 학습용’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북한의 개발지원 

수용능력을 강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자금지원보다는 북한의 인

력개발이나 행정능력 배양, 개발지원 수용능력 확충,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한 대북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충족시키는 ‘북한기

술지원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직접 관리하거나 

UNDP, 세계은행 등에 위탁하여 다자간 사업으로 집행하고 동시에 주요 

원조 공여국이 대북 기술지원을 양자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제2단계에서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양자간 공적

개발원조(ODA)자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다자간 신탁기금으로서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보건, 농촌개발, 

인프라 개발, 빈곤감소 등 다양한 개발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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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게 된다. ‘북한신탁기금’은 ‘북한개발지원그룹’ 참가국, 국제기구 등

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이 기금을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직접 관리하거나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3) 원조공여자 간 원조 조정 및 조화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북한에 대한 원조공여자들이 중복원조를 피하고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rogram-Based Approach)에 기반을 둔 공여자 

간 역할분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원조 

방식이었던 프로젝트형 원조와는 달리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형 원조는 

어떤 부문이나 주제에 관해 수원국 정부와 공여기관이 협력하여 포괄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자의 역할분담 하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여기관 간 원조 

조정 및 조화(harmonization)가 필수적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은 집행위

원회 산하 부문별 전문위원회 회동을 통해 공여국 간 원조조정을 협의·조율

한다. 

라.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1) 국제협력체 설립 추진의 적정 시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은 

그 진행 단계에 맞추어 경제지원, 안전보장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6자회담 비핵화 합의를 실행하는 메커니즘과 그 과정으로서 ‘북한개

발지원그룹’의 필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결국에는 비핵화 과정과 연계되는 단계적인 경제지원을 효과적

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

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지만 북핵문제와의 연계 상 북핵문제가 해결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71

과정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제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기존의 북한 수원기구, 평양 주재 UN 조정관과의 관계 설정

북한은 국제사회의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공여자를 하나의 조직체가 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

고 있다.28 이처럼 북한의 원조수원기구는 파편화(fragmentation)되어 있

어서 수원기구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이다. 평양 주재 UN 기구와 대사관, 

주재사무소 대표 등은 UNDP 평양주재소장이 겸임하고 있는 UN 조정관

(UN coordinator)이 주최하는 회동에서 정기적으로 개발협력에 관한 의견

을 교환할 것이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설립되면 평양에 주재하는 UN 

조정관과 그 조직을 지원그룹의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와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3) ‘북한개발지원그룹’ 확대와 핵심지원그룹의 구성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외연이 확대되면 공여자간 원조조정은 점점 힘들

어질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많은 공여기관들이 다양한 개별 공여그

룹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협의그룹(CG)은 이러한 다양한 공여

28UNDP 등 UN 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은 2006년에 설립된 외무성 산하 국가조정위원회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이하 NCC)가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 공적원조공

여기관은 외무성의 각 공여국 정부 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비정부기구(NGO)는 

유럽과 미국으로 나누어 외무성 산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조선-유럽연합협력조정처

(Korean-European Cooperation Coordination Agency: 이하 KECCA)’가 유럽 NGO를 

담당하고, 미국 NGO는 ‘조선-미국민간교류협회(Korea-America Private Exchange 

Society: 이하 KAPES)’가 담당한다. 한편 남한 정부와의 협력사업은 내각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남한 NGO의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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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1년에 2번 회동하는 기회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공여그룹이 존재하지만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그룹은 ‘6 Banks’이

다.29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면 다수의 공여자들 중 베트

남의 ‘6 Banks’처럼 ‘북한개발지원그룹’ 회원국 중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공여

국(기관)들로 ‘핵심지원그룹’을 형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이처럼 

핵심지원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

이다. 

(4) 양자간 지원과 다자간 지원의 조화

우리 정부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통한 다자 간 대북지원과 남북협력기

금 등을 통한 대북 직접지원 간 배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대북 직접지원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다자 간 지원은 ‘북한개발지원그룹’내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 대한 개발협력 자금의 공

여조건으로 일정한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ies)을 부과하게 된다. 양자 

간 자금지원의 공여 시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에 비해서 이러한 조

건이 약하게 부과되거나 명시적인 자금지원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 북한 입장에서는 양자 간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개

발지원그룹’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간에 양자 간 자금지원 시에도 ‘북한개발

지원그룹’에서 합의한 일정한 지원 원칙을 따르도록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6 Banks’는 베트남에 대한 개발지원액이 가장 많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국제

협력단(JICA), 프랑스개발기구(AFD), 독일개발은행(KfW), 그리고 2009년에 가장 늦게 

합류한 한국수출입은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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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지원과 정치적 지원의 조화 

북한 핵문제가 해결 과정에 들어서면 북한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지

원이 공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외부의 경제지원을 정치적 

지원(대가성 지원)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제지원은 북한의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초기 단계에

서는 경제제원이 지난 2·13 합의 후 중유 등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졌

던 것처럼 단순한 보상 차원의 물자지원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음 

단계들은 낙후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

점 높아진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개발지원그룹’이 구성되는 것이 중요해진

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이 구성되면 북핵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주로 

거론하면서 경제지원 문제는 큰 그림에서 그 지원 규모와 조건만 북한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젝트 등 상세한 내용은 지원그룹과 

북한 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원그룹은 북핵 6자회담 등에

서 결정되는 대북한 경제지원에서 정치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개발지원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 내부의 개발지원 공여 역량 강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

하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국제협력

체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 경제발전에 관한 기획력과 지식 및 정보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 전문가 양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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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국내 전문가가 없이는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다. 

3.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가.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유엔기구들은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느꼈고, 

전략과 계획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당국이 주도

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북한 당국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식이다. 유엔기구는 북한 측의 개발수요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발지원전략을 만들어왔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등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유엔

기구들이 지금까지 북한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작성한 경제·사회개발

과 관련한 전략적 기본계획들이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북한개발협력전략

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주로 유엔기구들이 만들어온 북한 개발지원 관련 전략문서 작성 사례

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들과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자 하

였다. 이 같은 접근은 북한측 개발수요와 필요한 역량개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전략 수립시 

참고할만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개발협력전략의 발전과정을 보면 유엔기구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전략 혹은 계획을 수립했다. UNDP는 앞서 식량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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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1997～2000년 기간 

동안의 북한 개발지원계획을 담은 국가협력계획(Country Cooperation 

Framework: 이하 CCF)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또한 UNDP는 북한에 대한 

공동의 국가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이하 CCA)를 2002년

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1차 UN 개발지원계획(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이하 UNDAF)이 2003년 완료되

었다. 이어 UNDP는 2006년 10월 북한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문건(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DPRK, 2007～2009)을 만들어 2007～2009년 

3년 동안 추진할 5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문건에 따라 유엔아동기

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UNDP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북

한지원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포괄적인 대북 개발지원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다. 이는 북한 정부와 유엔기구간의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으로서 유엔기구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가장 최근에 나온 북한개발지원 계획이 

‘유엔-북한간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인데 본 연구에서

는 이 전략계획을 중심으로 핵심 이슈들을 정리했다. 

유엔이 수립한 전략계획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유엔

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11～2015 전략계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2011～2015 전략계획은 이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

에게 이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의 운영과 관련해 지침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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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이 계획은 향후 수년 동안 유엔기구들의 공동 목표들을 

상주/비상주 기구들, 정부와 NGO 대표들, 그리고 공여자들이 함께 공유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나아가 전략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유엔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운영활동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유엔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의 주요 사례들은 북한개발협력전략 수립

과 관련한 유엔기구의 경험들을 ① 북한 경제·사회상황 분석 및 전략문서 

작성 과정, ② 북한 당국과의 개발협력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③ 지원우선

순위 선정, ④ 부문별 개발협력 추진 방향, ⑤ 다른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추진협력체계 등의 분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 

경제·사회상황 분석 및 전략문서 작성 과정을 보면, 2011～2015 전략계획

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북한 경제·사회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점이 특징이다. 유엔기구에 의해 수행된 2008

년의 국가인구센서스와 주택, 및 2009년 복합지표클러스터조사(Multiple 

Indicators Cluster Survey: 이하 MICS) 결과 등이 전략계획 수립의 토대

가 되었다. 또 유엔국가팀은 필요하면 다른 원조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보충하기도 했다. 

나. 평가 및 시사점

개발협력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유엔과 북한 당국과의 정책협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략계획 목표, 

성과, 산출물 등도 북한 내각 관련 부처의 장관급 수준과 실무자 수준에서 

유엔국가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 전략계획

을 작성하기 위해 국제 NGO 관계자들과 주요 공여자들은 ① 농업과 식량

안보, ② 환경과 에너지, ③ 교육, ④ 건강과 영양, ⑤ 물과 위생시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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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그룹에는 북한 당국의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 그룹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임무

를 수행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개발지원의 조건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더불어 인

권 개선 여부를 주목했으며, 지원 물자의 투명성, 반부패 조치 등을 강조했

다. 유엔도 핵문제 등 군사·정치적 조건들을 포함해 국제기구들이 북한 내

부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 현 수준보다 증대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모니

터링,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해왔

다. 이런 입장은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개발지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유엔은 북한 내 도전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 여러 우선순위

과제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밀접

한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한 부문에

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부문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2011～2015 전략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원부문은 ① 사회개발, ② 

지식과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③ 영양 개선, ④ 기후변화와 환경 순이

었다.

이어서 유엔기구들이 정한 부문별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을 유엔의 핵심 

북한개발전략들인 ‘2011～2015 전략계획,’ ‘2007～2009 북한개발지원 프로

그램,’ ‘2007～2009 전략계획’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핵심 추

진 체계와 관련해 2011～2015 전략계획의 경우 유엔국가팀(UN Country 

Team: 이하 UNCT)이 북한 정부 관련부서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계획이

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엔은 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은 유엔국가팀과 다른 지원 공여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간주했다. 또한 관련 기관 상호간의 대화와 환류, 

검토가 이뤄져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유엔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계획들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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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원칙들을 상당부분 적용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들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발전략계획

들은 유엔기구가 작성했다고 해도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나온 

문건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의 인식 및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의해 만들어

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측의 개발수요와 우선순위, 그리고 추진 

방향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의 개발전략들에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목표들로 인정되고 있는 

성평등 제고, 환경보호, 역량강화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중점지원 부문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사회개발(보건, 의료, 교육 등), 환경, 

지식공유 및 관련 분야 인력의 역량강화, 통계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최우선 지원과제들로 선정했다.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

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 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유엔기구들의 경험들이 보다 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유엔전략계획들은 북한의 발전 및 빈곤실태, 전체 및 부문별 개발목표 

및 전략, 공여자들의 개발지원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및 재원조달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의 방법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유엔 전략

계획은 여러 공여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고, 공여자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 

추진 체계를 수립할 때 참고할 대목이 많다. 

또한 북한 당국은 유엔기구와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와 국제사

회의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는 개발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2011～2015 전략계획을 작성한 유엔 

국가팀은 이 계획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환경, 즉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UNDP도 하드웨어, 집기 및 

기술 이전과 같은 단순한 물자 제공에서 역량 제고, 인적 자원 개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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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진화하게 되었고, 또한 지원 활동의 중심을 농업과 산업, 에너지 등 

보다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지원하려 노력했으나 북한을 둘러싼 국내

외 정세의 악화로 경제개발 성격을 내포한 지원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유엔은 북한 개발협력전략을 여러 차례 작성하면서 

그 때마다 우선순위를 선정했는데, 새로운 전략이 작성될 때마다 지원우선

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정책 및 제도 개선, 경제개발보다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사회개발, 지식공유, 환경부문 등으로 우선지원 순위

가 이동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규모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

와의 관계정상화, 나아가 정책 및 제도 개혁 수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게 

만든 계기도 되었다. 또한 중요한 학습효과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수용해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사전적 준비의 필요성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의 개발지원전략 문건은 향후 우선 과제들을 도출하는데도 휼륭한 

근거자료가 된다. 유엔의 개발지원전략 작성 사례는 특히 핵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은 하기 힘들더라도 기초작업 혹

은 선행단계로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개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북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작업도 긴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진전되

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 환경을 분석하고 인도적 차원과 개발 

차원의 수요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 개발지원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는 다양한 지원 주체간 공동의 

우선추진과제 정의, 목표 분담,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가능할 때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유엔의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북한 당국과 유엔이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작성해 온 전략들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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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중점 우선분야 선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

과 관례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개발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세 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 내부적인 정책 및 제도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전략과 계획 자체로만 머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1) 북한 경제·사회 상황 조사

북한 개발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작업은 공여자인 남한 및 국제사회와 수원국인 북한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지원자금을 부담하는 최종 공여자인 

남한 및 국제사회의 시민들에게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의미

도 가질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은 국제협력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따라서 

조사작업도 국제 공동조사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례를 

따라 총괄 보고서 및 부문별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부문 

중에서 에너지와 식량·농업은 가장 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와 위생, 환경 등도 역시 인도적 고려상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다. 광공업, 교통·통신 등 주요 산업 및 인프라도 

필수적인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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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전략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개발지원의 사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공여자와 수원국 간 정책

협의 및 공여자 간 정책협의이다. 정책협의는 두 개의 전략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그 중 하나는 수원국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국가개발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기초해 공여자들이 작성하는 개발지

원전략이다. 본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개발전략에는 정책 

및 제도 개혁의 방향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비핵화의 대가로 

개발지원이 실시될 것이므로 개혁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의 개발수요와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발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북한 당국의 개발전략이 제출되면 공여자인 북한개발지원그룹도 개발지

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은 파트너십을 맺기가 어려운 상대이므로 

개발지원전략 수립시에는 공여자들이 미리 잘 협의하여 북한 당국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여자들 사이에서는 재원조달 및 실무진행

과 관련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지원전략을 위한 정책협의 

과정에서는 개발지원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지원자금의 부문 간 배분

을 결정해야 하며, 북한에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과 지원조건

(1)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

북한 개발지원전략은 국제개발지원의 일반적 규범과 목표를 북한의 실정

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개발지원의 주된 

목표는 “모든 북한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인간개발을 위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확충,” “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기본적 경제 인프라의 정비,” “대외경제



8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개발지원의 공여조건 및 규모

(가) 이행조건 설정 문제

국제개발지원에서는 공여자가 수원국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를 통틀어 ‘이행조건(conditionality)’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경우 핵협상 결과로 개발지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이행조건으로 설정될 것이다. 이와 더불

어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적 이행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조건으로는 북한 당국이 국제 공동조사단의 경제·사회 상황 조

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공여자들(또는 그들의 모임인 국제협력체)과의 

정책협의에 성실하게 응할 것, 지원 프로젝트의 실무 진행 및 지원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것, 개발지원 관련 외부 인력의 북한 상주 

및 방문과 관련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지원 규모와 공여자 간 분담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핵협상에서 약정할 수 있는 수준과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남한 및 국제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가, 개방 확대 등 

정책 개혁을 얼마나 실시하는가에 연계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여자 간 분담 비율을 보면, 남한 정부가 

절반, 국제사회가 절반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초기에

는 남한 정부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를 결정할 주된 요인은 북한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점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83

(다) 무상지원과 차관의 배분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례를 보면, 지원 수혜국이 가난할수록 무상지원을 

더 많이 하며,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는 무상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전력, 교통 등 경제 인프라 개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차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북한 당국이 상환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1)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

중점 지원부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

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부문보다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공공사업을 우선한다. 

둘째, 빈곤감축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시한다. 

이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는 경제개발(인프라 및 산업)보다는 사회개발(보

건, 교육, 수자원 및 위생, 공공행정 등) 쪽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 생산부문 

중에서는 농업이 우선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비핵화 프로

세스에 맞춰 개발지원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북한 당국이 요구

하는 전력 개발 등 인프라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

의 대외개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특구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개발지

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단계적 지원 로드맵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당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초기 단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해 그 성과를 평가한 다음, 그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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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 단계의 지원 사업을 모색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 개발지원 과정을 준비단

계, 1단계(초기), 2단계 이후(중장기)로 나누어 추진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5.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1) 농업 개발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농업 개발지원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난점

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한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개발지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물자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인적 교류와 현장 방문 및 사업 

관계자의 현지 장기체류 등을 수반하는 명실상부한 협력사업이 되어야 한

다. 둘째, 농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 방식의 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협

력을 상업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환경 분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환경 분야의 주된 지원 목표는 산림 복구와 수자원 관리로 설정할 수 

있다. 조림, 사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 복구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사업으로서 연탄 보급, 아궁

이 개량, 연료림 조성, 각종 재해 방지 시설의 개보수도 필요하다.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산과 공장을 폐쇄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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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주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1) 보건‧의료 분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의료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각종 

전염성 질환을 예방 및 퇴치해야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취약계층

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서는 단순한 물자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인적 교류를 동반한 

체계적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시범 지구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결합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여러 보건기관

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지속적인 인적교류와 현장방문을 추진

해야 한다. 

(2) 교육 분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분야에서도 공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세부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의 출석

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급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교과서와 공책 등 기본적인 교육자재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학교 기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의 교류와 경제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및 과학기술 

교육의 현대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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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1)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목표와 제도 개선방향

북한처럼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이 가장 유망하며, 이를 위해 경제특구나 

산업단지를 개발해 외국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성과를 제고하려면 개성공단보다 진일보한 특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고, 평양 등 중심 산업지구의 개발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조업체만 입주하는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제조

업과 관광, 유통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괄하고 북한 주민이 대규모

로 거주하는 복합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지원 추진 방향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개성공단 모델이다. 즉 현행 개성공단처럼 

북한은 토지와 근로자만을 공급하고, 지원 공여자 측에서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관련 기반시설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개발 및 국제

합작 모델이다. 이 경우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조정에 따라 여러 지원 공여자

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북한 당국 주도형 모델이다. 즉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경제특구나 산업단

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공여자가 자금 또는 

물자지원과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1) 인프라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전력, 교통, 통신 같은 경제 인프라는 이를 이용할 기업들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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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되어 생산 및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경제 개방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특히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프라 개발지원을 개시할 

때에는 남북경협이나 북중경협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인프라 개발지원 추진 방향

북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해당 

인프라가 경제개발 효과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개발의 관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긴밀하게 연계하

는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개발이 불가피하다. 인프

라 개발사업에서 북한도 주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

요하다. 

주요 부문별 인프라 개발지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력개발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소 개보수 및 송배전망 

현대화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 개발의 경우 건설되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연계 도로와 철도 건설은 

남북 간 육로 통행 및 수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반드시 연계되어

야 한다. 통신망 건설 역시 남북경협 및 북중경협과 연계되는 지역의 국제 

통신망 연결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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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탈냉전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본격

적으로 지구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회원국으로 지구적인 정치

경제 질서에 편입되었는데 반해, 유일하게 북한과 쿠바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폐쇄적 체제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개발역량은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개발역량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개발역량

을 가장 단순하게 개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교육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교육체계를 통해 배출된 정책 전문가, 관료, 학자 들은 시장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

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비판담론이 공식담론의 지위

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헌법 및 법률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현재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대북 개발

협력은 당장 눈앞의 과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역량발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역량발전과 관련해서 국제기

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

적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국제기구의 대북한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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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면서 대북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단계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역량 및 역량발전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주요 국제기구에

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역량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현재 공공부문 행정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 타진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의 논의에 기초해서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종합

적으로 제시하는데, 현 단계에서의 국제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진전 이후의 

국제협력 방안으로 나눠서 검토하였다.

2. 개별협력에서 역량발전과 지원 프로그램

가.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1) 국가역량과 역량발전의 관계

개발도상국의 역량발전(capacity development)은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과제로 등장함으로써 개발협력이 

공여국 중심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체계적인 역량발전 없이는 빈곤감축을 위한 노력

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합의를 만들어냈고,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을 통해서는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

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역량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는 부재하지만 개별 개발협력기관들이 

규정짓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기본적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며, 근자에는 

역량발전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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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기관·사회의 제도와 시스템 전

반의 역량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함께 강화될 때에만 진정한 역량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발전이란 개인적 차원의 기술훈련

지원이나 인적 자원개발이 아니라 개인 및 기관과 사회 전체를 연결하여 

전략책정과 우선순위 설정, 문제해결, 성과도출 등에 관한 모든 능력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기관·사회의 역량발전과 관련된 국가의 ‘적정

한’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은행은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개발원조가 양자 차원

이든 다자 차원이든 국가를 매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국가역량

(state capacity)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개발지원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수원국에 만연한 부패나 부실한 제도, 정부 

기능의 마비 또는 거버넌스 부재 등 수원국의 국가역량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개발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수원국

의 국가역량, 개발을 위한 역량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국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국가역량’과 관련하여, 후쿠

야마(Francis Fukuyama)는 정책의 입안 및 시행 그리고 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국가역량이라고 보고, 강한 국가란 정부 개입이 

제한되면서도 법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능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국가역량을 정책형성 능력, 효과적인 정책집행 능력, 그리고 

정책집행 점검과 관련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

에서 구분할 수 있고,31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제도적 역량, 기술적 역량, 

행정적 역량, 정치적 역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공여국들

30프랜시스 후쿠야마, 안진환 옮김, 강한 국가의 조건 (서울: 황금가지, 2005), pp. 22∼27.
31Verena Fritz, State-Building: A Comparative Study of Ukraine, Lithuania, Belarus, 

and Russia (London: Central European Press, 2007), pp.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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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된다. 

(2) 역량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기술협력이란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향상기법의 

전수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기획된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기술협력

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제도개발이며, 제도개발의 필요조건은 인적

자원개발이다. 사람과 기관의 역량발전은 주요 정부기관의 정책분석 및 

개발관리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술을 공여하는 것만

으로 산업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술협력의 계획·관리 그리고 

목표의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라 

공여국에 의한 자국 전문가들의 지나친 활용은 기득권의 이익이 반영된 

이른바 ‘개발산업’을 육성하는 부작용마저 낳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위와 

같은 부작용 억제 및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참여적 개발정신 고양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공여국 전문가 파견 또는 공여국 내 교육훈련을 지양하고, 

수원국 내에서의 또는 수원국 인력이 주도하는 기술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기술협력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정식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으로서 자금지

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이전에도 공식적인 

자금지원은 아니더라도 기술지원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

한 노하우를 무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의 기술협력으로는 북한관료들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과 같은 기술지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세계은행과 현재 

관계가 없거나 분쟁중이어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국가가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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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은행의 국가역량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은 1970년대 말에 국제개발협회(IDA)의 수원국

들에 대한 자금 배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및 제도 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이하 CPIA) 체계를 만들

었다. CPIA 점수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핵심 취약국가’, 3.0∼3.2인 경우

에는 ‘주변적 취약국가’로 분류된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취약국가의 기

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제 정치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

고, 개발지원은 이들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개발협력에서 역량발전이 주목받게 되었다. 16개의 CPIA의 기준들은 4개

의 클러스터로 묶여져 있는데, 경제관리, 부문별 정책, 사회적 통합과 형평

을 위한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관리 및 제도들이다. 개별 국가들은 1(낮음)

에서 6(높음)까지의 척도로 등급 평가된다. 1등급은 매우 약한 이행, 6등급

은 매우 강한 이행에 해당된다. 또한 1.5, 2.5, 3.5, 4.5 및 5.5와 같이 중간 

점수도 부여될 수 있다.

각 기준들은 국가 점수를 결정하고 국가 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국가팀

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를 포함한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대부분

(예컨대 거시경제 데이터 및 사회 지표들)은 ‘성과(outcomes)’와 관한 것이

다.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체계의 맥락에서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요소로서 ‘투입(input)’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PIA의 등급 

평가 과정에는 두 가지 핵심 단계가 포함된다. 벤치마킹 단계에서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선정된 하나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샘플이 등급 평가되고, 

두 번째 단계에는 직원들이 벤치마크 국가들의 점수를 지침(guideposts)으

로 삼아 나머지 국가들이 등급 평가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벤치마크 

국가의 등급 평가는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그리고 지역을 넘어 등급 평가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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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구의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1) 세계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0년대 초부터 지원대상국별로 공개적 과

정을 통해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관행을 확립했다. 또 1990년대 말부터는 지원

대상국이 스스로 수립하는 빈곤감축전략(또는 국가개발전략)에 근거하여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세워 지원대상국의 주도성을 더욱 강조

했으며, 2003년부터는 성과중심 국가지원전략 수립 관행을 만들어 국가지

원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제고했다.32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빈곤감축, 환경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뿐 아니라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발전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발지원활동으로서 지식공유사업은 1996

년 울펜슨 총재가 지식은행(Knowledge Bank)이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

써 본격화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이하 WBI)

를 중심으로 지식의 효과적 사용, 고객과 파트너 간의 지식공유, 고객의 

지식 창출·접근 및 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식공유활동을 펼치고 

있다. WBI는 주로 세계은행의 역량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정책자문, 정책기관, 정부기관 및 NGO, 개발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제공한다. WBI는 전반적인 지식 교류, 빈곤감축을 위한 

학습과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어려움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기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BI는 개발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지원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열린 지식(open knowledge) 분야로 이해관계자들

32장형수·김석진·김정수,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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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발 전문가들이 세계 전반의 지식들과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노하우를 갖도록 도움을 주고 주

인의식(ownership)과 행동을 자극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분야이다. 거버넌스 개

혁을 시도하려는 국가들이 종종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내지는 ‘어떻게(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셋째, 혁신적 해결(innovative solutions) 

분야이다. 오늘날 정부 혼자서 모든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사회, 기업, 민간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WBI의 역할은 개발의 촉진체가 되는 것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열린 협력 개발 과정을 지원하

는 개발 도구, 수단 등을 개발한다.

(2) 국제통화기금

기술지원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이 

1946년 12월에 은행 운영 및 통화 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요청을 받아 처리

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IMF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설립 

초기에는 통화 발행 및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기술지원을 주로 실시하였으

나, 그 후 회계, 통계, 조사연구, 은행감독, 외환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저소득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빈곤 완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술지원 시 IMF는 기술지원의 

필요성 인식,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수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법으로는 IMF 본부직원의 단기 파견, 

전문가 또는 자문관의 장기 파견, 분석보고서 발간, 연수과정 개설,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온라인 자문 등 다양하다.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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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금, 가맹국 또는 다자간 기구의 출연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IMF는 

IMF 행정경비예산의 20% 정도를 기술지원을 위해 배정하고 있으며, 가맹

국 또는 다자간 기구의 출연금으로 기술지원 재원의 25%를 충당하고 있다.

(3)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내에서 역량구

축·훈련(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이하 CBT)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이하 

ADBI)이다. ADBI는 ADB의 지식단지(knowledge complex)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 하나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 성

장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빈곤감축 및 기타 영역과 관련된 역량, 기술, 지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 ADBI의 CBT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ADBI가 운영하

는 CBT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는 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개발도상회

원국의 고위급 관료들이다. 둘째, 개발도상회원국 관료들의 정책 입안에 

영향을 주는 단체 및 기관이다. 셋째, 개발도상국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언론(media)과 간행물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지원 및 개발도상회원국 관료들이 정책을 계획, 실행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ADBI는 지식산물들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도상회원국 관료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한다.

다. 대북 역량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민간자본도 본격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여

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고 국제사회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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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동안 국제민간부문의 투자가 북한경제재건

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 편입될 때까지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은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활용

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면,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은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기술협력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

여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도 베트남, 중국,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식전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이라도 대북 기술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게 

되면 본격적인 자금지원 사업 이전에 반드시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

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조사사업은 북한이 동의하

면,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세계은행 내부 부서의 소규모 예산으로

도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연구조사사업 지원용으로 세계은

행에 별도의 신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3.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가. 북한 개발역량 분석의 필요성

취약국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국가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부문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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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3개 부문 역량발전에 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과거에 어떻게 국정관리 체제를 운영하여 

왔는지 그리고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공공부문 역량발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설명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개발역량발전 관련 평가사업 중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또한 북한의 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공공

거버넌스 시스템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 부문을 시

장경제교육, 공공행정 그리고 무역으로 압축하여 분석한다. 시장경제교육

은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부문으로 자본주의식 경제관리와 구조정책에 관한 교육을 국제기구와 협력 

하에 제공받음으로써 국제경제질서 편입에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한 도구가 된다. 공공행정도 정부정책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또한 효과적

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개발역량 부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경제발전을 추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발역량이 무역정책 관련 역량발전

이고, 이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교육과정 개발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문

이다. 

나. 북한 개발역량의 구조와 특징: 공공행정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행정제도와 행정체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북한의 여타 다

른 분야보다 아직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북한행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한관료제 형성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북한의 

인사행정, 재무행정, 관리전략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제한된 자료접근성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연구와 함께 북한관료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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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능에 관한 연구까지 확장되어왔다.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아직까지 

북한의 공공부문 행정 역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음

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북한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행정제도의 역사

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며 주요 공공부문 행정역량의 

토대가 되는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1) 북한 공공행정체계 개관: 당·군·정 간 통치방식의 재구성

북한의 공공행정체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행정이라

는 용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군·정의 관계가 모든 행정절차와 

제도에 철저하게 배태되어 있다. 특히, 당의 영도원칙은 모든 국가기관과 

일반 단체에 적용될 정도로 강력한 행정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록 김정

일 시대에 들어와 소위 ‘선군정치’로 당의 영도력이 도전받게 되었지만 북한

의 행정체계에 점철되어 있는 기본원칙은 당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북한 공공행정체계의 특징은 정치적인 변수인 당의 

원칙과 기능에 따라 북한 행정부의 역할이 종속되어 있으며, 이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도입되면서 당의 우위성에서 점차 군의 우위성으로 변

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능과 구조가 유기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선군정치 방식은 당의 영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군정치를 북한

의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

통적으로 우위를 지켜왔던 당의 영도력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법제화되었다.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된 세력이 당에서 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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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군이 단순한 국방을 책임지는 대외적 기능에서 인

민대중을 상대로 행정조직까지 장악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진욱에 따르면, 북한의 공공행정체계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3 첫째, 김정일 체제의 행정 

거버넌스는 ‘직할통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직할통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면

서 반면 당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내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김정일 직속으

로 행정력을 통폐합하는 방식을 진행되어 왔다. 김정일이 군과 내각의 주요 

행정부서를 직접 통치함으로써 당·군·정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김정일 

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일성 

체제와 달리 김정일 체제는 당·군·정 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력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과 충성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통치’에 의존하

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활성화되었던 정책결정의 토론 과정이 김정일 체제

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정책결정을 당내 협의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당비서들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2) 북한의 인사행정

북한의 인사행정은 노동당 정책수행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원래 인사행정이란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

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행정의 기능은 유능한 인력을 공공기관에 흡수하여 이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부과하고 관리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이 직무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사행정은 유능한 사람들을 

공공기관에 흡수하기보다는 먼저 당성이 강한 자를 선발하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사행정은 실력이나 능력을 중시하

33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pp.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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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적주의가 배제되고 당성이나 정치성 위주의 정실주의 내지 엽관주의

에 기초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인사의 기준은 ‘간부의 표징’이라 흔히 불리는 기준들로 정해 놓고 있는

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그 중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기준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에 간부 표징의 근간이 되었던 노동계급출신이나 빈농출신의 

출신성분을 넘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으로 삼아야한다고 강

조하였다. 그러나 간부의 전문성과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으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도를 기본조건으로 삼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 실무적 자질을 주요 인사의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발된 간부들의 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북한의 인사행정 관련 교육제도가 크게 일반

교육부문과 당간부양성교육부문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 일반교육부문은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당간

부양성교육부문은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강반석유자녀학원, 금성정치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간부교육

훈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북한의 재무행정

북한의 재무행정은 북한의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하위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감사 등 재무행정 분야도 

북한의 정치적 기능수행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34 북한

에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권한은 형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와 내

각에 집중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형식상 북한예산심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내각이 제출하는 국가예산

34박완신, (신)북한행정론,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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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핵심 사항은 일체의 재정, 

지출형태 및 규모와 중앙예산·지방예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다. 최고인

민회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연간 결산(예산총화)의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내각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부를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

민회의에 제출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대책을 세우고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한다. 내각은 또

한 재정부를 통하여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관한 모든 임무는 결국 노동당의 직간접 지시와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4) 북한 공공행정의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북한의 공공행정체계는 아직까지 당·군·정 간의 정치적 관계와 이데올로

기적 충성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수령체제하에서 공공행

정의 역량이 정치적으로 정의되고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할통치와 인적

통치로 구별 지을 수 있는 북한의 공공행정에 대한 정확한 SWOT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행정역량이 당·군·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행정 거버넌스와 간부 개개인의 업무능

력 면에서는 여타 취약국가들보다 한층 발전된 조직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교육제도도 수준이 높다 할 수 있고 특히 간부들에 

대한 특별간부양성교육 프로그램들은 높은 지식전달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기획하는 개발역량발전 사업들과 

북한의 교육제도가 적절하게 연계된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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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북한 당국과 국제기구 간의 자본주의 경제시

스템과 국제무역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나마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00년 이후 북한 

경제의 내부 변화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 후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약화되고 중앙집권적 

계획기능을 일정 정도 시장의 기능에 양보하는 변화를 목도하여 왔으며, 

이는 특히 2009년 11월 전격적으로 발표한 화폐개혁 조치에서 확연히 북한

의 내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서 북한의 개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

으로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개발역량 강화분야를 찾아 공무원 교육 프로

그램을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대북한 

개발역량발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시장경제교육, 공공행정, 그리고 무역을 위한 교육으로 삼분할 수 있으

며, 이 세 분야에 북한 당국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현황

(1) 시장경제교육

거시경제관리는 경제관리 분야 중 하나로 주로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근

간이 되는 거시경제정책의 관리 및 조율기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관리의 주요 대상은 금융 및 환율정책, 총수요 정책 

체계의 질, 그리고 정부조달체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이해를 요구한다. 북한은 이미 2002년 7·1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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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으로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 및 임금 개혁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2009년 국정환율을 조정하고 화폐개혁을 시도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및 거시경제관리에 대한 제도적 역량을 지금까지의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의 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그 역사적 경로

를 도식화할 수 있다. 1단계(1972～1985)는 인민경제대학과 국제관계대학 

등 소수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전문 무역반을 개설하고 대외경제 관계부

처 관료들에게 외교와 통상에 관련된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지식 전달을 

실시하였다. 2단계(1985～1988)는 1단계에 실시하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확대 및 훈련생 수만 늘려나갔다. 3단계(1985～1996)

는 기존의 시장경제 관련 교육시스템이 부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인민경제

대학과 국제관계대학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기관이 김일성종합대학 내 일부

학과로까지 확대되었다. 4단계(1997～현재)는 기근문제로 체제안정화라는 

정권의 당면과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기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나진

기업학교를 설립하여 경제무역관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장경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정부의 국·과장급 중견간부들을 경제학, 경영학, 

국제법 등을 배우기 위하여 해외로 연수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최근의 사례 중 중요한 두 가지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걸쳐 한국의 기획재

정부가 지원하고 중국대학에서 실시되었던 ‘시장경제 교육훈련(Market 

Economics Training)’ 프로그램이 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의 북한 간부

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2010년에 이 교육훈

련 과정이 중단됨으로써 결국 남북한 독자적인 협의를 통한 개발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국제기구보다 정치성이란 변수로 인하여 지속가능

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11년 7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북한을 위한 경제개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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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PRK)’ 사업협력 안을 들 수 있다. 조직의 주체는 대한민국 전문집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UNESCAP이 매개자 역할로 참가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이 개발역량 교육사업은 2011년 7월 21일 UNESCAP에게 북한이 직접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남한

의 전문가들이 본 프로그램을 맡아서 추진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하여 시작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얼어

붙은 남북협력 분위기로 인하여 남한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제공 의사

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공공행정

북한에 대한 공공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일회성에 

그치는 단발적인 유형이 대부분이며, 지방행정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포함

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길게는 1개월 정도, 그러나 보통 2～3 주에 

머무는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얼마나 북한 관료들에게 행정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행정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기구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교육기관과 연계가 되거나 공여주체가 

복수의 대학교육기관이 연합하여 북한의 관료에게 행정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라큐스대학교, 호주의 시드니대학교, 그리고 한국

의 KDI 정책대학원이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이 중 시라큐스대학교와 북한의 

김책공대, 그리고 미국 한인회가 2005년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 지역전문가 세미나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그러나 역시 대학교가 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단기성에 그치게 되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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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행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최근 사례로 2010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된 ‘공무원 기술교육 및 훈련(Technician Training)’이 있는

데,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19억 원을 UNESCAP이 추진하는 

북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하

고 인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북한 관료들의 전반적인 행정능력 수준

을 고양시키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UNESCAP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공무원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산업별로 진행되었는데, 에너

지, 환경, 교통 및 수송, 그리고 지역협력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주목할 만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사업 사례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평가업무를 위한 통계역량 강화(Improving Statistical Capability 

for Assessing Progress in Achieving the MDGs)’가 있다. 2011년 약 

3주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통계중앙국에서 참가한 15명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UNESCAP과 필리핀 통계연구훈련센터(Statistic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이하 SRTC)가 주최가 되어 UN의 MDGs에 관련된 

통계기법을 교육·실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최빈국을 비롯하여 각 개도국

들은 UN이 진두지휘하는 MDGs 정책과 이와 연결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

램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국의 통계치를 UN 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UN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북한도 국가통계를 집행하는 행정 관료들

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UNESCAP에서 제공하는 통계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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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무역에 관한 역량발전은 보통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라는 원조 형태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수원국의 경제기

반시설 확충과 생산능력 제고, 그리고 개인의 경제참여 역량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경우는 전형적인 AfT 방식의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수원 기구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현실적

으로 북한에서 급진적인 시장제도와 무역정책을 서구사회로부터 받아들이

기에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역 관련 역량개발 교육훈련 

사업은 주로 유럽 선진국이나 베트남·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하에 개혁·

개방을 성공한 국가들의 산업 시찰 내지 국제무역에 관한 교육이나 컨퍼런

스가 주된 내용으로 제공되어 왔다. 

최근의 무역 관련 첫 번째 사례로, ‘유럽연합-북한 무역역량 프로젝트

(EU-DPRK Trade Capacity Project)’를 들 수 있다.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상대적으로 무역에 관한 장기교육훈련 사업이 독일 NGO인 한스자이

델재단이 주체가 되어 평양에서 북한의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하고 연대하고 있었으

며, 2006년부터 북한의 무역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치적 대화창구 확보, 

교육 및 관리훈련 제공, 그리고 제도 기반 확충을 위하여 북한 정부와의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여왔다. 교육의 내용은 국제경영과 무역을 수행하

는 이론적·경험적 수업과 무역활동을 관장하는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를 설립하는 방법,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제도, 무역행위 시 세

관 절차, 수출전략 등 국제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상의 문제들

을 다루었다. 2009년 북한 당국은 일방적으로 유럽연합-북한 무역역량 프

로젝트 중단을 통보하고 자국 공무원들의 참여를 중지시키게 됨으로써 이 

무역역량강화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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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7월 독일 NGO인 프리드리히노이만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민주주의 경제시스템 교육 

프로젝트’가 북한 무역 관련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노이만재단은 독일 정당 중 자유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 제도를 

북한에 소개한다는 취지하에 독일의 지역 NGO의 도움을 받아 북한 조선노

동당 및 북한 정부의 상급관료들을 독일로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지속성 

있는 무역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법률제도, 인권, 경제적 자유

를 기반으로 무역을 통한 북한의 민주주의제도 확충과 독자적인 경제개발 

가능성이 주가 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준비하여 무역과 민주화라는 정치·경제개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도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성이 가미된 개발역량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시사점을 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 북한 개발역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1) 북한 개발역량 프로그램의 한계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추진한 대북한 개발역량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을 거두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세 부문의 개발역량발전 프로그램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 한계는 첫째, 모두 단발성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에 있다. 둘째, 

다양한 주체가 기획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조율기

제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역량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정책일관성

이 떨어지고 중복 사례에서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

기구 중 아시아 신흥개도국에게 중요한 공여주체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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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제공할 수 있는 개발역량발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프로그램 구성에서 북한 측과 소통이 부족하며 

상호 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비대칭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2) 북한 개발역량의 국제협력에서의 시사점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시장경제교육, 무역, 공공행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향후 

북한 국가역량 발전의 각 분야별 접근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

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차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협력적 플랫폼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기구와 국제 NGO 

주최의 역량발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북한 측 참가자 명수, 성별, 직업군, 

적합도 등을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에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시장

경제교육, 무역, 공공행정 부분에서 실시한 다양한 북한 개발역량발전 관련 

프로그램 중에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북한 측이 선호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공여주체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넷째, 북한을 위한 개발역량 발전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최되

는 장소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향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역량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행정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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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역량발전 부문과 북한에서 요구하는 역량발전 사업 간에 간극이 

존재하며 북한과 같이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인 국가들과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즉 참가자 선발부터 프로그램 내용 선정, 그리고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특히, 역량발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기존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고수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는 개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역량

발전을 위한 접근은 비록 그 성과가 제한적일지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추진

되는 사업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한 핵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생기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보다 대담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적 구분을 

전제로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 

설정이고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이 공유된 전체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특징

을 갖게 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합의되어야만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개입되

고 있는 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보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 역량발전 사업을 크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방식을 활성화하는 

1단계 사업과 공여기구들을 다자적 방식으로 구성하여 북한의 역량발전을 

지원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양 단계 모두 근원적으로는 기본 방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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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UN 기구를 넘어서 현재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금

융기구 활용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면,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역량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은 당장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베트남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기술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권의 경제제재 

하에서도 UNDP와 IMF, 세계은행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가 있듯이, 북한도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을 받아야할 것이다.

지속성 있는 기술협력 등 북한의 개발역량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 관료역량을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공여주체와 공유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원조 채널을 공급주체 끼리라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정책조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북한에 대해 역량발전에 중점을 둔 지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 방식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

이다. 프로젝트 방식은 수원국이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그만큼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유연성이 높다. 반면에 

프로그램 방식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등이 프로젝트 방식보

다 훨씬 복잡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프로젝트 방식의 접근은 지금

의 조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면

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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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1단계는 현재부터 북한개발지원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2단계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이 만들어진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

북한 역량발전의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심적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역량발전 

프로그램은 낮은 수준의 시장경제교육, 공공행정기술, 그리고 무역 관련 

관리 역량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압축될 수 있으며 당분간 앞으로도 이 

세 분야에 집중되어 기술협력 및 개발역량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2단계 사업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이 만들어진 이후 공여기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여기구들

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한 역량발전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통계 역량발

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북한 공공행정 역량의 기초적인 분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제전환국 지원에서 중요한 역량발전 

지원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제 교육 및 연구 역량발전 프로그램도 시장경제

교육 및 무역에 관련된 중요한 분야로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개인

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파급효과가 거

의 없다는 점에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유엔기구만이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의 대북 역량발전 지원 

사업은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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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엔-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 문서(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기구는 이 전략 문서에서 북한의 역량발전과 관련해서 원조 관리와 

경제발전 역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의 역량발전을 위한 유엔의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

한 경제·사회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한 통계 기관의 행정역량발전 지원 사업

은 매우 중요하다. 

유엔기구의 대북 역량발전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은 

다양한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주도로 (가칭) ‘북한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DPRK Development Capacity Trust Fund)’

을 설치해서 유엔기구의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여국

가, 원조 기구(UN), 수원국가의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 처음에는 유엔기구

와 북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이겠지만, 이후 

사업의 성과가 쌓이게 되면서 남한-유엔기구-북한의 삼자 협력으로 발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장경제교육 및 무역에 관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북한이 기획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UN을 중심으로 공여기관이 계획한 사업안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늘 개방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북한 개발역량발

전에 관련된 모든 공여기관의 상이한 정책안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며 상호 중복되

는 사업으로 관리비용과 시간이 중첩되는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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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1) 북한의 공공행정 역량발전: 통계역량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북한이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양질의 통계를 생산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역량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국의 통계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북한의 현 통계시

스템을 UN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체제전환을 강요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

들이 존속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결시켜 매우 폐쇄

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정부가 정치적 집행을 고수하지 않으면 북한의 

통계역량발전을 위한 행정부문의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어려울뿐더

러 정치적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하위 구성요소인 착수·평

가·비전·실행계획·실행이 북한의 오너십 확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거리

가 멀어지게 된다. 

통계기본계획에 관련된 공공행정부문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첫째, 제도 분야, 둘째, 인적자원 분야, 셋째, 통계 인프라 분야, 

넷째, 통계자료의 개발 및 배포 분야로 이루어진다. 제도 분야는 통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북한의 통계법에는 

통계자료를 중요기밀로 규정하고, 통계자료를 열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열람신청서를 해당 통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밀주

의는 통계의 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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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통계 조사 및 분석, 가공, 자료 생산을 위한 

인적 자원과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통계역량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한국 주도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을 결성하여 

북한기술지원신탁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 신탁기금을 

세계은행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및 무역에 관한 역량발전: 

경제교육 관련 연구 역량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역량발전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시장경제교육과 

무역정책에 한정해서 진행되었고, 그것도 매우 일회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피교육자들의 선발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일부 특수 계층들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는 피교육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현업에 복귀했을 때 이들이 새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개혁·개방을 시

작하게 되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한 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조 공여기구들은 북한의 경제교육 및 연구 역량

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자금의 규모가 크고 다년 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 입안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접근

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및 무역에 관련하여 연구 

역량발전의 필요에 대한 조사(needs assesment)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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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해외연수보다 장기 학위과정 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장기 학위과정 사업에

서 약 2년 간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유연하게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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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북한 당국, 우리 

그리고 국제사회 등 세 협력주체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북한 당국 

측면에서는 소요 재원의 확보, 기술력의 확보, 안정적인 체제유지의 기반 

확보측면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의 재원은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협력 프로

그램의 수립은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 국제사회에게도 북한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해 내기 위해서 이러

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

로 볼 때, 북한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은 북한경제의 안정화 및 성장기

반 구축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남북경제통합의 기반 강화 및 동북아 경제협

력의 기반 강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반

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프라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개발 분야는 식량생산

과 관련한 인프라와 에너지인프라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한 농지 및 수로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식량 다음으로 시급한 인프라는 에너지분

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2년 희천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력생산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분야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의 여건과 필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교통, 에너지, 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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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교통, 에너지, 농업기반 등 세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분야는 현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분야이고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과정에서 추진될 인프라분야 국제협력의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연구이지만, 우리가 배제되

는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국제협력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한 다자간 국제

협력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부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가는 

낙관적인 상황전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점진적인 대외개방과 개혁을 추진해 가면서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

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는 상황이 진행되는 향후 10년 이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는 중단기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그 이후 완료할 장기 프로그램 수립을 도모하였다. 

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목표

북한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표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중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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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여야 한다. 북한이 국제협력을 하려는 최우선적인 

목적은 내부적인 경제안정이다. 북한경제의 안정화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식량난 완화 등 북한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도 직, 간접

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작성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일과성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목표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추진 방향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정한 목표 

하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내부의 역량을 고려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 나선특구개발이나 2002년 신의주특구개발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투자유치에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내부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협력을 추진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북한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의 내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할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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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제사회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

용되는 수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남북경협 관련 합의사항 및 관련 국제협력 합의사항의 정책 

기조 하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이 지속성

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이나 합의의 준수가 중요하다.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존 합의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남한경제 및 국제경제와 동질성을 확대해 가는 

단계에 따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북한, 남한, 주변 주요국가, 

국제기구의 현실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특정 협력

주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주체

들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서 북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며, 북한이 갖고 있는 내재적 발전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최대

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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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본방향

중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에 기여

장기적으로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

북한 내부의 역량을 고려한 국제협력을 추진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추진

기존의 합의사항 및 협력 합의기조와 부합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 추진

실천을 위한 북한, 남한, 주변 주요국가, 국제기구의 

역할분담

북한이 갖고 있는 내재적 발전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최대한 활용

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와 국제협력 추진 전략

(1)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다음과 같은 구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먼저 남북한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개발의 최대 협력주체는 우리와 중국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북한을 연결하는 접경지역에서부터 인프라 개발이 추

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부와 동부의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경제특구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제특구의 유력한 입지 후보지들인 항만도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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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서부축과 동부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과 항만도시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내륙지역에 전파하는 기본 축은 서부축(개성～해주～사리원～남포평양～신

의주)과 동부축(고성금강산～원산～함흥～청진～나선)이 될 필요가 있다. 

(2)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북한의 인프라 개발구도와 방향 하에서 추진

해야 할 국제협력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Ⅵ-2>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전략

북한의 인프라 개발

<전략 1>

북한 인프라 개발의 

선순환구도 구축을 촉진

<전략 3>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 구성

<전략 2>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추진 과제>

농업, 에너지, 교통부문의 

연계, 통합적 개발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제>

분야별 특성과 북한 및 

국제사회의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제>

부문 간 연계 및 통합추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첫째, 북한 인프라 개발의 선순환구도 구축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인프라부문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 에너지, 교통 분야의 연계와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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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의 역량과 국제사회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것이다. 농업기반, 에너지, 교통 분야별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선순환구도 하에서 추진되고 ‘맞춤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협력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3.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교통분야의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급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수송에 필요한 교통망 구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접근교통망 개선과 

관련한 국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륙과 

한반도간의 광역교통망 연계 및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수송

망 구축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활한 교통분야의 국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

의 개선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1) 필요성 

남북경제통합의 촉진 측면에서 서울～신의주축의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측면에서는 서해안권(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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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이 동해안권(강원도, 함경남·북도)보다 상대적으

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서해안권 면적은 북한 전체의 약 37%이

나, 인구는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수도권과 평양～남포지역이 서해안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서 이 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

통합을 고려한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동해선축보다는 경의선

축의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향후 남북협력거점이자 동시에 북중협력 거점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신의주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 및 북한 내 

주요 배후지역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 서울～신

의주간의 육상 교통망을 개보수하여 한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북한의 핵심 

경제지대인 평양～남포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목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과 신의주 간의 육상 교통망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현대화 계획 수립, 1단계 시범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서는 세부적으로 단둥～신의주 간 교량 신설 및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구간(평양～안주 65km)의 개보수 및 신설(안주～신의주 

168km), 단둥～신의주～평양 간 철도의 개보수, 서울～평양 간의 고속도

로, 철도 현대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추진 방향

이 프로그램은 북한과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한국, 중국 등이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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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교통망 신설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주체

간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단둥～신의주

간 교량 신설 및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구간(평양～안주 

65km)의 개보수 및 신설(안주～신의주 168km), 단둥～신의주～평양 간 

철도의 개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평양 간의 고속도

로, 개성～평양 간 철도 현대화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측은 중국, 

남한과 함께 시공과정에 참여하며, 자재와 인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일부 

지하자원의 제공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신의주 육상교통축이 통과하는 황해남·북도지역과 평안남·북도 

지역은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광물자원개발

권을 중국 및 남한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일부를 조달하는 것이 충분

히 가능할 것이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기간은 준비기간(1년)까지 포함하여 5년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사업착수 이전에 북한 당국과 한국, 중국의 

실무그룹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데 1년이 소요될 것이다. 서울～평양 간과 

평양～신의주 간의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착공하여 준공하는데 5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둥～신의주 신교량 건설에는 2년, 신의주～안주 고

속도로 신설에 3년, 신의주～평양 철도 개보수에 2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2년,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2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남한 3국 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

는 공기업들에게 사업추진을 위임하여 ‘공동추진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추진체’는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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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위해 3국 ‘공동추진체’ 구성 이전에 북한측이 기초적인 준비를 통해 관련 

자료제공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측 공기업이 담당할 단둥～신의주～평양 간 시공은 남한이 담당할 

평양～개성 간 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착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중국과 남한의 개발주체는 시공 및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표준 등을 사전에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구간의 현대화사업에

서는 안주～신의주 간(168km)의 고속도로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철도 현대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양～개성 간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우선 도로부문의 현대화를 먼저 추

진한 후 철도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문산～개성공

단 간 도로와 철도 개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현대화와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신의주축의 교통시설 현대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공기술과 운영기법을 전수받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착수단계부터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 프로그램과 관리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적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기대효과

서울～신의주축의 육상교통망 현대화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을 포함

한 국제사회에 모두 커다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북한에게는 자국내 

주요 경제지대와 남한, 중국의 주요 경제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현대화함으로써 국제시장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경제중심지인 평양남포지역과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지방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경제개발의 효과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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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평양남포지역으로의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신의주를 거쳐 중

국 베이징까지의 육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 

확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경제통합의 

핵심지대를 고속교통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통합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1) 필요성 

북한의 나선, 중국의 훈춘과 도문, 러시아의 핫산 등이 위치한 두만강 

하류지역은 국제교통물류의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교통시설과 제도, 통관절차 등의 문제로 효율적

인 교통·물류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그동안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구도 하에서 역내 국가간 무역·투자 

및 교통인프라 건설 촉진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도체

가 없어서 실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중심이 되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러간에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천연가스망(PNG) 건

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된 연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2) 목표

이 프로그램은 두만강 하류의 접경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간 육상, 

해상 연결수송망을 현대화하고 효율적인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



13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이하 CAREC)’의 교통 및 무역촉진 프로젝트를 모델로 하여 

교통망 건설과 제도 통합 등을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추진 방향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ADB와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부와 중국, 러시아 정부, 해당국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두만강 교통물류개발공사’를 설립하고 4국의 대표 기업들이 실무추진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요 교통시설의 건설사업은 나선～훈춘축의 고속도로 건설, 도문～청

진축의 고속도로 건설, 도문～청진 간 철도 현대화, 나선～핫산～크라스키

노간 철도 현대화, 나진항의 부두시설 현대화 및 물류단지 개발, 물류·통관 

관련 인적역량 및 제도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나선～훈춘, 도문～남양간 통관시스템 현대

화 및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나선～핫산간 통관시스템 현대화 및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기간은 준비기간(2년)까지 포함하여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사업착수 이전에 북한 당국과 한국, 중국

의 실무그룹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데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칭 ‘두만강 교통물류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10년 동안의 추진 프로그램

을 작성하여 참여주체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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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사업추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나선～훈춘 간의 기존 도로를 고속도로화하는 사업이 이 프로그램 하에

서 가장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측에서 가존 도로의 

개보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고속도로화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에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문～청진축의 교통망 현대화는 중국 연길지역과 북한 동북지역의 접근

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기존 철도의 현대화를 먼저 추진한 후 기존 도로의 고속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문～청진 간 철도 현대화에는 1년이 소요

되고 고속도로 건설에는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나선～핫산 간 철도의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하지

만 본격적인 물류 수송측면에서 현재의 보수 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의 복선화를 포함한 나선～핫산 간 철도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나진

항에는 3개의 부두가 있는데, 중국측이 투자한 1호 부두외에는 하역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2, 3호 부두의 하역시설 현대화와 배후 

물류단지 건설을 통해 항만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나선지역을 포함한 두만강하류의 접경지역이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서 역

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과 배후 철도, 도로망과 같은 물적 토대와 

더불어서 물류·통관 관련 인적역량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적역량 구축

을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관련 전문기관, 공기업 등과 공동으로 ‘북한교통무

역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개

선은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수출입절차, 무역금융 등과 관련한 관련국들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복잡한 월경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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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동북아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 및 인프라를 가진 두만강 하류 접경지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시설이 현대화되고 통관 등 

교역여건이 개선될 경우 물류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동북부지역의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선, 청진지역의 국제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으

로써 교역과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북한의 에너지분야 국제협력은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이 유효한 단기적 정책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 발전설비 개보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신규 발전설비 건설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 에너지부문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 에너지부문이 추진해야할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서방의 선진화된 에너지시스템과 

그 운영 능력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경제회복 및 성장 과정을 

뒷받침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능력 확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역시 북한 에너지부문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할 중요한 국제협력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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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하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

요하다. 

나.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1) 필요성

북한 에너지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적인 에

너지부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종 교육훈련, 시범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사업은 북한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 해도 내부적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협력이 필요

한 사업 분야이다. 

 

(2) 목표

에너지분야의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에너지의 생산, 수출입, 수송, 

저장, 전환, 이용 등의 에너지 플로우(flow) 전 과정을 기술적, 정책적 관점

에서 통합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민생, 산업, 경제, 안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양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방향

각종 교육훈련, 시범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사업은 북한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며, 국제협력을 통한 추진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북한 에너지분야의 정책역량 강화 

수요는 정책과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악되고 있다.

북한 에너지부문 역량강화를 위해 추천할 수 있는 중단기 국제협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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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사례로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활

용한 정책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는 북한

의 참여 의지만 확인된다면 산하 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을 특정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동 협의체는 회원국이 비용 일체를 부담하

는 형태로 실무그룹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한 지역 에너지협력체이다. 한국

은 ‘에너지정책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석탄실무그룹’을 운

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참여 의지가 확인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

하는 형태로 ‘교육훈련실무그룹(가칭)’을 신설하고 북한 공무원, 전문가들

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4) 단계별 추진계획

북한 에너지정책 전문가 교육훈련은 초보, 실무, 전문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 교육 수요를 평가하여 세부 

부문별로 시행횟수를 배분하고 교육효과가 실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료

집단과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Ⅵ-1> 북한 에너지정책 전문가 교육훈련 단계별 추진 전략 

구 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수준

- 교재 개발

- 대북협의

- 프로그램 개발

- 국제기구 협의

- 예산확보

초보교육 실무교육 전문교육

교육인원
매회 30명

(분야별 5명)

매회 60명

(분야별 10명)
선발된 인원

교육형태
제3국 초청교육

국제기구 위탁교육

한국 초청교육

북한 방문교육

특수분야 교육

고등교육기관 교육

(학위과정)

출처: 김경술, 북한 에너지부문 제도적 역량(Non-Physical Capacity Building)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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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북한 에너지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사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북한 에너지부문 개발을 위한 

청사진 개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상업에너지시

스템(Commercial Energy System) 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북한 에너지산업 개발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에너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은 향후 북한경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에너지산업 개발 성공 사례, 효과적인 에너지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수단과 과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북한에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1) 필요성

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이 진전될 경우 에너지부문도 전체를 하나의 유기

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경우 북한 에너지시스템 복구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외부적 지원

은 ‘에너지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일 것으

로 판단된다. 

(2) 목표

북한의 노후된 에너지시스템의 전면적인 복구를 위한 ‘에너지마스터플

랜’ 수립을 통해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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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방향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북한 에너지마스터플랜’ 수립에 대

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경우, 1990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IMF에 가입하고 이듬해인 1991년 ADB에 가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의 각종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몽골 정부에 전문가단

을 파견하여, 에너지부문의 종합개발계획인 ‘몽골 에너지체계종합계획

(Mongolian Energy System Master Plan(2000～2020))’의 수립을 지원

해 주었으며, 이는 후속되는 각종 에너지 관련 법안과 에너지부문 세부 국가

계획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해서 북한에서의 에너지

부문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에너지부문도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수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북한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

이다. 많은 개도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의 에너

지자원 인프라 확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국제금융

기구를 활용하는 인프라 확충이 외국자본 유치 방안보다 경제적으로나 전

략적으로나 훨씬 유리할 것이다.

(4) 단계별 추진계획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해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주저하지 않

을 것이다. 첫 단계는 국제금융기구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에너

지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를 기초로 상황의 복구와 미래 기반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139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은 비교적 다양한 양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나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

는 산업적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건설해야 하는 기간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결국 이러한 인프라 건설 투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수적

이다. 

(5) 기대효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북한 에너지시스템 복구는 북한의 경제복구 

및 성장기반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부문은 국가

가 해결해야하는 인프라 구축과 연관되어 있어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렵고 

투자규모가 방대하다.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는 

북한이 국제적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

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며, 각종 법규와 제도, 정책수단과 운영

기법, 각종 서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전 범위에 걸쳐 선진 에너지정책의 

도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농업개발협력은 식량부족, 기반복구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도 있지만 수원국 농업의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는 목적도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인도적 성격의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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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북한의 농업과 농촌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농업개발 협력사업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협력사업

의 결과 북한주민과 농민의 복지가 장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야 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농업개발 협력사업은 사업을 설계하는 

시작단계에서 평가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달성 여부에 초

점을 맞추어 점검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기구나 민간지원단체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

은 식량 증산과 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1960～1980년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특히 UNDP가 다른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추진한 바 있는 AREP사업, 그리고 FAO가 추진한 농업

기술 협력사업은 역할을 분담해 국제사회와 우리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농업 협력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부문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국제기구의 도움과 협력을 유도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하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나.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1) 필요성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에는 농업부문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특구 개발과 연계해서 농업

부문의 선도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관효과 

창출이다. 특구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지역 주민의 소비생활을 통해 본토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후지 산업으로서 농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141

특구의 농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은 상승하고 농산물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특구 배후 농촌지역에 농산물 공급기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남북 농업협력모델의 개발이다. 특구 내외에서 농업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과 농자재 공급처가 존재하는 새로운 협

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2) 목표

특구 배후지역에서 선도적 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협력농장 내에서 남북한 간 경협사업(투자협력, 계약생산)

을 추진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며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각종 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을 특구 배후 농촌

지역의 협력농장에 시범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여 가시

적 성과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업기반조성과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목표, 특구경제와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 

북한 본토 지역에 자생능력이 있는 농업을 정착시킨다는 목표, 특구 배후지 

협력농장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북한농업 전반의 개발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3) 추진 방향

이 프로그램은 UNDP와 같은 국제기구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

농업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세부 사업들로서는 

농업·농촌기반조성 지원사업, 농업생산기술 지원사업, 투자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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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적절한 입지는 경제특구 인근의 농

촌지역이다. 남한과 가까운 경제특구 배후 농촌지역(개성～해주 인근지역)

의 경우 해당 경제특구와 도시(개성, 해주), 그리고 남한지역 등이 농산물 

시장과 농자재 공급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나선경제무역지대가 농산물 시장

과 농자재 공급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수도권 인근 농촌지역(남포 

배후지역)의 농장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일차적으로는 평양과 남포, 

2차적으로는 중국과 남한의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추진하되,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기술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해

야 하나 세부 사업에 따라 다양한 참여주체도 가능할 것이다. 즉, 국제기구

가 관련 협력사업을 북한지역 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면 지역을 달리해 

참여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민간지원

단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민간의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협력사업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

나 특구의 농산물 수요 규모와 시범적 사업으로서의 적절한 규모를 고려할 

때, 초기에는 협동농장 1～2개 규모가 적절하다. 그 규모는 평야지 기준으

로 500～1,000ha 수준이다. 이 협력사업은 농업개발협력의 성공모델이 구

축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처음에는 농업·농촌기반 복구와 

조성 협력사업, 농업생산기술 지원사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사업의 구조조정 단계를 거쳐 남북 간 혹은 특구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와의 

경협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협력농장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사업의 특성별로 여러 시행주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농업개발협력

사업단’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생산 및 생활기반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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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교류 

및 생산지원 프로젝트는 한국이나 국제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해 추진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기술교류 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발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단계별 추진계획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측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분야,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의 시범사업 분야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심화·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 시범 협력사업

은 특구 배후 농촌지역 협동농장 1〜2개소를 묶어 협력영농단지로 지정하

고 기반조성 지원사업, 농업기술교류 및 생산지원 사업, 시범 경협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사업을 1～2년 추진한 후 농업구조개선 단계로 전환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 구조개선 단계는 농업 기반조성과 농장 운영에 대한 단순지원에

서 벗어나, 영농구조개선과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

다. 이 시기의 협력 프로젝트는 특구지역과 농장에서 각각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협력농장에서는 품목별로 계약재배나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특구

에서는 농산물 유통 및 농자재 조달 인프라와 농업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 간 혹은 당국～국제기구 간에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단계도 경우에 따라 1～2년이 소요

될 것이다.

제3단계 본격 투자협력 단계는 전(前) 단계 협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순수한 경협사업과 교역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요 사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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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산물 교역, 계약재배, 투자협력사업, 농산물 및 농자재 교역 활성화를 

위한 물류기반 건설 투자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5) 기대효과

이 프로그램의 초기 시범단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협력농장의 증산과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간, 북한～국제기구 간, 남한～국제기구 간 협조체계가 

정비될 수 있다. 셋째,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생산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다.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1) 필요성

북한의 산지면적은 약 900만 ㏊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32%에 달하는 

면적이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의 황폐화는 그 자체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토양 유실을 초래하고 자연재해를 가중시킴으

로써 농업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회복시키는 데 북한의 산림 복구

와 녹화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황폐산림을 복구·녹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황폐산림이 전 국토에 걸쳐져 있으므로 참여 규모에 

따라 지구별로 나누어 분담하거나, 북한 산림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게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표

산림복구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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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의 황폐산림을 복구하여 산림환경과 생태자원을 복원하는 한편 

재해를 예방해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둘째, 황폐산림 

복구를 통해 북한의 농림업생산기반을 복구하고 농업생산 증대를 꾀하는 

데 있다. 셋째, 북한의 산림 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미리 개선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절감하자는 데 있다. 

(3) 추진 방향

이 프로그램은 UNDP와 같은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의 참여를 통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산림복구·녹화 

성공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이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속성수, 

유실수, 경제수를 병행 조림하며, 양묘장 조성 지원, 기자재 지원과 함께 

축적된 조림·녹화·관리 기술을 함께 전파할 필요가 있다. 

산림 복구에 필요한 묘목 및 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묘장 재건이 우선 필요하다. 조림과 사방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당분

간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산림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적절

한 임금(식량)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림복구 지원사업에는 

노동력 동원을 위한 식량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농촌과 도시 

가정에 대체연료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농촌과 

일부 도시 가정이 가정 에너지를 임산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석유나 

연탄 등 가정 연료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우선 가능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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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한 산림복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북한유역의 산림 황폐화로 인해 홍수기에 임진강이 범람하는 일이 

빈번하여 하류의 남한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사업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양묘장 복구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도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230만 ha가 넘는 면적을 녹화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묘목이 공급되어야 한다. 

시범사업 후 임진강유역 황폐지 산림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방제사업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민간-국제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국내적으로는 ‘산림-농업-에너지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재원 조달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 국제협력 단계를 대북 

경협의 일반적 단계에 조응시킬 필요가 있다. 제1단계의 대북 산림협력사

업은 표준적 시범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임진강 상류지역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2단계는 각 도별로 1개 

지역(총 8～9개소)을 선정하여 표준적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제3단계

는 북한의 국토·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우리와 

국제기구는 인도지원(식량 등), 차관지원(양묘장 조성사업, 조림사업, 사

방사업, 연료공급 등), 컨설팅 등의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소요재원은 국제기구의 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으로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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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북한의 산림 복구 및 조성 협력사업이 다양한 만큼 협력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북한의 황폐산림을 

복구하여 산림환경과 생태자원을 복원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북한의 산림 문제는 한반도 전체와 국제 환경 문제의 일부이므로 국제

적인 관심도도 높다. 또 하나 중요한 기대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로서 소득 

창출효과이다. 양묘에서 임업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

다면 북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꾀하여 자립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

며, 황폐산림 복구를 통해 농림업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농업생산 증대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1) 필요성

북한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피해농지나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북한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 

피해지구와 피해시설을 효과적으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또 다시 새로운 자연재해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

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사업과 함께, 농업개발지원 차원의 피해지 

복구협력사업도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목표

북한의 자연재해지 복구협력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수

피해 이후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피해지구 농경지와 피해 시설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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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복구하여 추가적인 재해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둘째, 항구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추진 방향

이 프로그램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국제기구나 아시아개발은

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주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일은 피해지역과 복구사업 실시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일이다. 

우선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내에서 자재나 장비 등 복구자원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여건(강우, 홍수량), 농업용수의 

필요수량 등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피해지 복구 방향을 설계하고 복구 

방법과 우선순위를 북한의 긴급복구 요청과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결

정한다. 긴급 복구와 함께 가능한 경우 항구적 복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

도록 한다. 논두렁, 농경지, 건축물 등의 복구와 달리 수원공, 수로체계, 

배수계획 및 농도, 기타 수리시설 등은 중장기 농업기반정비 방향을 고려하

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 기자재(장비, 자재) 및 인력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주체(남한, 북한, 국제기구)별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수해가 심한 지역 중 남한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 둘째, 북한이 긴급복구를 요청한 지역, 셋째, 단기적으로 피해 

농경지 및 관개 시설의 가동이 필요한 지역, 넷째, 복구사업 종료 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관개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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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로 등 소규모 수리시설물은 복구협력사업 추진 시작년도 내에 자재

와 장비를 집중 투입해 복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복구 물량이 비교적 

많더라도 장비를 동원해 복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가급적 차기 영농기 이전

까지 복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복구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양수장과 이에 연계된 양수체계, 붕괴된 저수지 댐, 하천의 준설과 제방의 

정비 등은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임시 응급 복구에 필요한 

소형양수기, 파이프, 시멘트, 철근 등의 수요가 파악될 수 있다면 먼저 지원

할 필요가 있다.

(5) 기대효과

재해지 복구협력 프로그램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거듭되는 재해에 견

디고 추가적인 자연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효과는 

생산기반의 보호와 농업생산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상습적인 

재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효과도 매우 크다. 자연재

해를 입은 농경지나 시설이 복구되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면 경작 가능

지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역 수준의 식량부족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복구사업 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농업기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협력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 교통, 에너지, 농업기반분야에서 제시된 7개의 국제협력 프

로그램은 각각 북한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지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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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된 것이다. 7개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분야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와 추진 체계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의 도입부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국제협

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착수시점에 따라 중단기 3개와 장기 4개 프로그

램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장기 프로

그램으로 구분된 4개 프로그램도 내부적인 하위사업들은 중단기에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장기적인 추진과 완료가 필요

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한 것이다. 

(1) 중단기 우선 착수하여 완료할 프로그램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에너지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

은 중단기에 우선 착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단기에 착수해서 장기적으로 완료할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4개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중

장기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

그램의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은 중단기부터 착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 러시아가 이러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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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우선순위

사 업
중단기 장기

1 2 3 4 5 6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에너지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자연재해지역 복구 협력 

프로그램
착수 사업완료

주: 1) 1~6까지의 숫자는 본문에서 각 분야별로 언급된 1, 2, 3단계 등 단계구분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중단기 및 장기 단계내의 순서 구분을 의미함. 

2)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라는 조건상 중단기의 후반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나. 추진 체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상 

추진 체계와 재원조달 방식이 다양한 양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 공적 자금을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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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주체와 추진 체계

구 분

참여주체

추진 체계
각국 

정부차원의 

참여

(공적지원자금)

국제기구의 

참여

(기금조성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차관등)

민간자본의 

참여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한국, 중국, 북한 - - -

한국, 중국 등이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으로 추진

에너지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UNESCAP 등 

참여
- -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

체’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활용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한국, 북한
FAO, UNDP 

등 참여
- -

남북한+국제기구 3자협력체 

구성하여 추진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 ADB등 참여 

항만운영 등 

참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
한국, 북한 - ADB등 참여 -

남북한+국제금융기구 

3자협력체 구성하여 추진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
한국, 북한

UNEP, 

UNDP등 참여
- -

남북한+국제기구 3자협력체 

구성하여 추진

자연재해지역 

복구 협력 

프로그램

한국, 북한, 중국

(국제공유하천)

UNEP, 

UNDP등 참여
- -

남북한+중국+국제기구 협력체 

구성하여 추진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의 참여 없이 각국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중단기에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서울～신의

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각국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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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국제협력 프로그램 종합

구 분 사 업 목표 주요 내용 기대효과

교통

부문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서울과 신의주간의 철

도 및 도로망 현대화

∙기초조사 실시, 현대화 계획 수립, 1단계 

시범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단둥～신의주간 교량 신설 및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구간의 

일부구간(평양～안주 65km)의 개보수 및 

신설(안주～신의주 168km), 

단둥～신의주～평양간 철도의 개보수, 

서울～평양간의 고속도로, 철도 현대화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성을 크게 

개선

∙남한～중국간 접근성개선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

(장기 완료)

두만강 하류의 접경지

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

아간 육상, 해상 연결수

송망을 현대화하고 효

율적인 통합물류시스템

을 구축

∙나선～훈춘축의 고속도로 건설, 

도문～청진축의 고속도로 건설, 

도문～청진간 철도 현대화, 

나선～핫산～크라스키노간 철도 현대화, 

나진항의 부두시설 현대화 및 물류단지 

개발, 물류·통관 관련 인적역량 및 

통합시스템 구축

∙두만강 하류 접경지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

∙동북아주요 국가간 

교역확대(특히 남북중러일간 

교역 확대) 

에너지

부문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에너지 플로우 전과정

을 전략적으로 기획하

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

가 그룹의 양성

∙ ‘교육훈련실무그룹(가칭)’을 신설하고 북한 

공무원, 전문가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사업을 전개

∙전문가 교육훈련은 초보, 실무, 전문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

∙북한 에너지부문 개발을 위한 

청사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

∙북한에 상업에너지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북한 에너지산업 개발 및 육성에 

크게 기여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

(장기 완료)

북한에너지전체를 하나

의 유기적인 시스템으

로 복구

∙국제금융기구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에너지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북한의 경제복구 및 성장기반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

농업

기반

부문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중단기 완료)

북한에 대한 각종 농업·

농촌개발 협력사업을 

특구 배후 농촌지역의 

협력농장에 시범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

너지효과를 높여 가시

적 성과를 창출

∙농업생산기술 지원 사업

∙농업·농촌기반 복구와 조성 협력사업 

∙농업부문 투자협력사업

∙협력사업을 추진할 적절한 입지는 

경제특구 혹은 접경지대 인근의 농촌지역

∙북한 협력농장의 증산과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효과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생산기술 전파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

(장기 완료)

황폐산림을 복구하여 

산림환경과 생태자원을 

복원하는 한편 재해를 

예방

북한의 농림업생산기반

을 복구하고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

∙양묘장 재건

∙산림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사업

∙속성수, 유실수, 경제수를 병행 조림

∙기자재 지원과 함께 축적된 조림·녹화·관리 

기술을 함께 전파

∙산림환경과 생태자원을 복원하고 

재해를 예방

∙농업생산을 증대

∙북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과 

자립능력 제고

자연재해지역 복구 

협력 프로그램

(장기 완료)

피해지구 농경지와 피

해 시설 및 구조물을 복

구하여 추가적인 재해 

발생 위험을 감소 항구

적으로 재해를 예방하

고 농업생산성을 향상

∙용수로 등 소규모 수리시설물 복구 

우선추진 

∙대형 양수장과 이에 연계된 양수체계, 

붕괴된 저수지 댐, 하천의 준설과 제방의 

정비 단계적 추진 

∙경작 가능지가 증가

∙농업생산성 향상

∙부분적으로 지역 수준의 

식량부족현상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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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국제협력 프로그램 종합

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앞에서 제시된 교통, 에너지, 농업분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별적 

추진보다는 통합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 분야의 국제협력을 

조절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주체들이 공동으로 큰 틀의 협력체를 구축

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기구로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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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면, 이 그룹의 인프라분야 총괄 기구로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참

여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가칭)’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틀의 협의체에서 

농업, 에너지, 교통분야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가칭)’와 같은 통합적 추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부문별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러한 마스터플랜 하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프로그

램을 상호연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

로 서울～신의주구간의 농업, 에너지, 교통 프로그램 연계 추진방안을 검토

해 보았다. 상호연계 추진에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평양구간의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 향후 북한 개발의 최우선적인 대상지역은 평

양～남포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권을 대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이후의 최적의 경제특구 개발 후보

지로서 남포특구 개발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중국과 황금

평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지역도 남북협력특구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남포 특구(가칭)’ 및 ‘신의주 특구(가칭)’개발을 전제로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연계 추진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남포 특구(가칭)’ 및 ‘신의주 특구(가칭)’개발을 전제로 해서 물류를 위한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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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 에너지시스템 복

구 프로그램 등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송망의 안정적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구에 필요한 에너지 및 농산물 공급측면에서 에너지시

스템 복구사업과 농업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장과 공급처를 동시

에 확보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1) 중단기 추진방안

서울～신의주간의 교통망 현대화에 있어서는 우선 서울～평양구간의 현

대화를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평양～신의주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망 가운데에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의 현대화를 철도망의 현대화보다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망을 통해 특구개발이 본격 진행된 이후 특구에서 소모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업부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에

서는 남포특구의 안정적 개발과 신의주특구의 안정적 개발에 필요한 대동

강과 압록강의 홍수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 프로그램의 일부 사업도 농업부

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장기 추진방안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복선화 등 교통망의 본격적인 현대

화를 진행하면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황폐산지 복구협력 프로그램

과 에너지분야의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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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서울～신의주축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연계 추진

사 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남포특구, 

신의주특구 공동개발

(시범단지)

착수 부지조성 공장건설 시범단지 가동 1차사업 완료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농업생산기술 

지원 사업

협력영농단지 

지정
농업·농촌기반 복구와 조성 협력사업 추진 

자연재해지역

복구 협력 프로그램
- - -

대동강과 압록강의 홍수방지 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정책역량 강화사업추진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평양지역 

화력발전시설 및 대동강유역 

수력발전시설 현대화 추진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서울～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완료

평양～신의주 구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서울～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추진

마.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향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은 북한의 협력 

자세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더라도 북한측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학술적 차원에서 

한·중·일 당국과 전문가들이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립과 관련해서 밀도 있는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화된 협력 프로그램 제안 단계

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내 관련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내에서 

일종의 민관협력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내 투자유치 관련 제도와 

외국기업의 경영 관련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내에서 인프라 

관련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보장이 필수적인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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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또 하나

의 열쇠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매우 중요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 초기단계부터 우리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일

본, 국제(금융)기구 등과 밀접한 협의를 통해 사전준비를 해 가는 것이 중요

하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국제(금융)

기구의 움직임은 결국 핵심 국가 정부의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둘째, 우리와 국제(금융)기구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들 기구와 매우 긴밀한 협력과 지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신탁기금의 조성과 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 NGO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이다. 북한과 이미 

신뢰관계를 구축한 기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이들 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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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년도 연구 요약

가. 북한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1) 북한에 대한 반부패 전략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 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설령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

이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

면서, 이에 대한 반(反) 부패 전략을 제시하며,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에서 만연한 부패, 즉 체제적 부패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고지도자와 지배연합, 즉 절대권력자와 당·군·정 상층관료

이다. 이는 정권경제 영역에서 와크 할당과 지배연합 유지, 당·군·정의 권력 

조율 및 통제, 그리고 은혜와 충성, 경쟁구도, 특히 당·군 관계 조율 과정에

서 나타난다. 둘째, 관료층 내부로 지위, 정보, 승진, 처벌완화, 검열, 각종 

인허가권, 무역, 세금, 투자 등 지대를 매개로 한 중앙간부와 지역간부 간에, 

그리고 지역 내 당·군·정 간부 간에 나타난다. 셋째, 권력과 부, 관료와 상인·

사업가 등 연계로, 각종 이윤창출 지대와 정보, 정치적 보호, 그리고 검열과 

처벌수위를 매개로 한, 관료와 무역회사, 돈주, 상인들 등 관계에서 드러난

다. 넷째, 지역단위 중하층 관료와 주민 간 부패로 인민반, 병원, 학교, 시장, 

공장, 직장 등 모든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종류도 

학교입시, 통행증, 상행위, 각종 일상생활의 인허가 및 통제완화, 8·3노동, 

비사회주의 검열, 처벌완화 등 너무나 다양하며, 이상하거나 특수한 것이 

아닌 북한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북한체계 작동방식이며, 북한주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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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다

결국 북한은 정권 생존과 퇴행적 부패가 상호연계되어 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자면, 정치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변혁도 당분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부패 감소의 가능성은 

현 정권이 빠져있는 악순환의 해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서 찾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가장 해로운 약탈적 부패를 

완화하는 데 스스로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 

북한에서 시장 확대의 부수 효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적 

자본 축적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직접적으로 약탈하는 업무와 관련된 

당～정 간부가 되는 것보다는 사업가가 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이며, 인적 재능 분배가 이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

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중국에서처럼,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추가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대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 정권 존속의 사활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이다.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시점

이 미래의 언젠가에 등장해야 부패문제 그리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정치적 과제로 대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시장화 촉진전략

남북간 신뢰관계가 미약한 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이 체제 흔들기로 여겨져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 형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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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국제

기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 

기구와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예, UN 산하

기구 등) 및 지역적 국제기구(예, ADB 등), 순수한 민간차원의 국제기구나 

단체(국제 NGO) 등과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단순한 지원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협력 방식 

혹은 서비스 지원방식 등을 고려할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담당 조직과 협력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

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주의권의 시장화 사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우선 북한 담당 조직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 관료들에 대한 해외현지

시찰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협의체 및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이라

는 목표를 위해 국제기구간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차

원의 협력을 포함하여 UN 등의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

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삼각공조를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 시장화

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공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부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장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책 및 제도개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원 기준, 

그리고 총체적인 수용능력 향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 틀이 국제사회의 대북 시장화 촉진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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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분담 방안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 기구는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북 시장화 촉진지원 전략과 지침을 채택하고 일관된 대북 지원 

및 북한개발정책의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간 국제협력체

로서 (가칭)“북한 시장화 촉진지원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개발지원그룹’에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원그룹의 단계적 업무 

확대로 주요국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제1단계)에서

는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섬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경제·

에너지지원이 공여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아직 개발협력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 수원기구의 개발협력 역량을 배양하는 기술지원을 

공여하고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등 대규모 자금지원보

다는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에서 만약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면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의장국과 사무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여기는 EU, 스웨덴, 스위스, UNDP 등이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는 북한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이미 맺었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아직 북

한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해서 대북 원조 공여국 간에도 상당한 원조조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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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것이다. 

개발협력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유엔과 북한 당국과의 정책협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략계획 목표, 

성과, 산출물 등도 북한 내각 관련 부처의 장관급 수준과 실무자 수준에서 

유엔국가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들이다. 지금까지 유엔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계획들은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상당부분 

적용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들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의 개발전략들에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목표들로 인정되고 있는 성평등 제고, 환경보호, 역량강화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중점지원 부문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사회개발(보건, 

의료, 교육 등), 환경, 지식공유 및 관련 분야 인력의 역량강화, 통계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최우선 지원과제들로 선정했다.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유엔기구들의 경험들이 보다 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유엔전략계획들은 북한의 발전 및 빈곤실태, 전체 및 부문별 개발목표 

및 전략, 공여자들의 개발지원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및 재원조달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의 방법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유엔 전략

계획은 여러 공여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고, 공여자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 

추진 체계를 수립할 때 참고할 대목이 많다. 유엔의 개발지원전략 작성 

사례는 특히 핵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은 

하기 힘들더라도 기초 작업 혹은 선행단계로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개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북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도 긴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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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북한에서 진전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 환경을 분석하

고 인도적 차원과 개발 차원의 수요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북한 당국과 유엔이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작성해온 전략들이 목표, 추진 방향, 중점우선분야 선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례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개발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세 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 

내부적인 정책 및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전략과 계획 자체로만 

머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 편입될 때까지는 북한경

제재건을 위한 자금은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활용을 중장기

적인 과제로 본다면,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은 단기적

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금까

지 진행되어 왔고 그 효과성이 미비하더라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시장경

제제도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교육, 무역제도, 공공행정 등 주요 부문에서 북한에게 보다 

체계적인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시장경제교육, 무역, 공공행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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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역량 발전의 각 분야별 접근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

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차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협력적 플랫폼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기구와 국제 NGO 

주최의 역량발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북한 측 참가자 명수, 성별, 직업군, 

적합도 등을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에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시장

경제교육, 무역, 공공행정 부분에 실시한 다양한 북한 개발역량발전 관련 

프로그램 중에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북한 측이 선호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공여주체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넷째, 북한을 위한 개발역량 발전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최되

는 장소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북한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표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중단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안정화와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

로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일과성 국제협력 프로그

램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향은 위에서 설정한 목표 하에

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내부의 역량을 

고려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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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할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야만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남북경협 관련 합의사항 및 관련 국제협력 

합의사항의 정책 기조 하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이나 합의의 준수가 중요하

다.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존 합의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해 가는 방향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남한경제 및 국제경제와 동질성을 

확대해 가는 단계에 따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북한, 남한, 주변 주요

국가, 국제기구의 현실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특정 

협력주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주체들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국제협력 프로그램

의 추진과정에서 북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며, 북한이 갖고 

있는 내재적 발전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구도와 방향 하에서 추진해야 할 국제협력 전략으로

는, 첫째, 북한 인프라 개발의 선순환구도 구축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인프라부문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 에너지, 교통 분야의 연계와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의 역량과 국제사회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

는 것이다. 농업기반, 에너지, 교통 분야별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선순환구도 

하에서 추진되고 ‘맞춤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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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분야별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의 기본 목표는 반부패 투쟁과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빈곤축소형 경제성장을 성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일련의 연구가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

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데, 부패 수준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속적 고도성장이 발생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부패만연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 고속성장을 이룬 나라로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보다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른바 ‘발전국가’ 또는 ‘개발독재’ 국가들이 거론되

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부패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해로운 것인가 또는 

부패는 일반적으로 해롭지만 어떤 부패는 더 해롭고, 어떤 부패는 덜 해롭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가들이 던진 질문에는 양질의 거버넌스와 경제 성장 간의 

선후차 관계에 관한 것도 있다. 세계은행의 양질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투쟁

의 기본 개념은 반부패 투쟁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서 보았을 때, 양질의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성취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 빠른 국가와 지체된 국가

의 경우 부패와 거버넌스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보면, 양질의 거버넌스는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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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질의 거버넌스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같이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러한 과정

에서 양질의 거버넌스가 점차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부패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무원의 개인적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부패는 당분간 완전히 철폐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부패는 일반적으

로 해롭지만, 덜 해로운 부패와 더욱 해로운 부패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찰해 볼 때, 북한에서의 부패도 구조적이며, 이 

구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영속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패의 구조적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되었는데, 그 하나는 부패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행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재산권의 불안 때문에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다시 말해 권력자의 

부패와 약탈을 통해 재산권 이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우는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만연한 부패 때문에 경제침체가 영속화하고 있다. 전형

적인 퇴행적 부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적 부패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과 생존구조에 불가결한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퇴치되지 못하고 존속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과 같이 폐쇄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 등 

국제원조기구 또는 여타 외부자가 반부패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영향을 끼

칠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반부패 이론과 정책은 해당 국가에 

그 실효성이야 어떻든 정당과 시민단체, 삼권분립, 대중 언론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같은 경우는 부패만연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로 사실상 작용하

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적으로 부패에 관한 심각한 인식과 투쟁도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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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치 변동이 발생하

는 경우, 또는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나.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1)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첫째, 북한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에서 시장

으로 이행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화는 북한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최고지도자의 정치

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기

구가 나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혁·개방 의지 표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은 최고지도자의 수용 자세, 즉 개혁·개방 의지의 직접 

표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시장화의 확산

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장화를 확산시키고 북한주민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역에 300여개에 불과한 종합시장의 수를 

최소한 10배 이상 늘여 북한 상품서비스의 유통거래 기반이 구축되도록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

의 구매력 증대 없이는 시장 촉진도 얼마 못가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국제기구는 북한의 시장 가격에 대한 안정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서 급속한 시장화는 수입수요 증대를 유발,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해 국내 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기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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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이다.

넷째, 상품 생산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장의 확산을 위해 

비국유 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져야 하므로, 국유 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비 생산성이 저조한 기업을 정리하는 등 산업구

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 능력 증대

와 경제활동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효과를 통한 시장 적응능력의 향상이 시장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시장정보 유통 활성화, 시장 적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시장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서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화폐금융시장은 상품경제의 

기업 활동, 특히 생산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

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상업은행을 설립하더라도 기업 대출자금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무역은행을 상업은행으

로 전환하거나, 국가개발은행을 국제금융이 가능한 정상적인 은행으로 설

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 관료들의 마인드가 전환 없이는 촉진되기 

어렵다. 경제 관료들이 시장화가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인식하면, 

시장 경제 요소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시장화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핵심 요소로 본다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화 촉진에 

노력을 기울 것이다. 북한은 시장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의 지적 수준, 업무수

행 능력이 시장경제 및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

구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 시장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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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첫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이 시장화 중심의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사적경제 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시장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한의 전략적인 판단과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 상품 및 서비스교류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이 월등히 앞선 

남한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 촉진된 상태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원리

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틀을 설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북한 시장에서 남쪽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

이 남쪽 상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간 이질감을 줄이고 북한

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쪽 상품 공급은 북한의 경공업 발전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기

구와 협력하여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국제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북한 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개보수 및 하청공장화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산업설비는 현재 기업별 편차가 큰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어 대부분이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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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주요 공장의 설비를 개보수하여 산업전반의 가동률을 제고

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시장화 기반 구축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시장화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 시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이 필요하다. 국제

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경제 원리와 경

영 분야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시장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무질서하고 

시설도 매우 낡았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시설 개보수, 상품거래 시스템 지원, 유통망 구축,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될 것이다.

 

(3)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남북간 신뢰관계가 미약한 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이 체제 흔들기로 여겨져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 형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담당 조직과 협력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국제협의체 및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시장화 촉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기구간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차원

의 협력을 포함하여 UN 등의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삼각공조를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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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공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부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장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책 및 제도개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원 기준, 

그리고 총체적인 수용능력 향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

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로서 ‘북한 시장화 촉진지원 그룹(가칭)’을 설립할 

수 있다.

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1) 국제협력체 구축 전략

첫째, ‘북한개발지원그룹’ 확대하고 핵심지원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외연이 확대되면 공여자간 원조조정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공여자들 중 베트남의 ‘6 Banks’처럼 ‘북한개발지

원그룹’ 회원국 중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공여국(기관)들로 ‘핵심지원그룹’을 

형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이처럼 핵심지원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간 지원과 다자간 지원을 조화시켜야 한다. 대북 직접지원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다자간 지원은 ‘북한개발지원그룹’내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 대한 개발협력 자금의 공여조건으로 일정한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ies)을 부과하게 된다. 양자간 자금지원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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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에 비해서 이러한 조건이 약하게 부과되거

나 명시적인 자금지원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양자간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개발지원그룹’에 참여하

는 주요 국가 간에 양자간 자금지원 시에도 ‘북한개발지원그룹’에서 합의한 

일정한 지원원칙을 따르도록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발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조화시켜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 

과정에 들어서면 경제지원이 공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외부의 

경제지원을 정치적 지원(대가성 지원)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

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개발지원그룹’이 구성되는 것이 중요

해진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이 구성되면 북핵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주로 거론하면서 경제지원 문제는 큰 그림에서 그 지원 규모와 조건만 북한

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젝트 등 상세한 내용은 지원그룹

과 북한 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원그룹은 북핵 6자회담 

등에서 결정되는 대북한 경제지원에서 정치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개발지원

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 내부의 개발지원 공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북한 경제발전

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협력에서 선도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국제협력체에서 충분한 발언

권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 경제발

전에 관한 기획력과 지식 및 정보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 전문가 양성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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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전략 수립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국내 전문가가 없이는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다. 

(2) 부문별 개발지원 프로그램 추진 전략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농업 개발지원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난점

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한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개발지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물자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인적 교류와 현장 방문 및 사업 

관계자의 현지 장기체류 등을 수반하는 명실상부한 협력사업이 되어야 한

다. 둘째, 농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 방식의 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협

력을 상업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의 주된 지원 목표는 산림 복구와 수자원 관리로 설정할 수 

있다. 조림, 사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 복구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사업으로서 연탄 보급, 아궁

이 개량, 연료림 조성, 각종 재해 방지 시설의 개보수도 필요하다.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산과 공장을 폐쇄하고 주

변 환경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주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의료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서는 단순한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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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인적 교류를 동반한 체계적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

가 있다. 초기에는 시범 지구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결합하여 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여러 보건기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지속적인 인적교류와 현장방문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공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세부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의 출석

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급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교과서와 공책 등 기본적인 교육자재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학교 기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의 교류와 경제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및 과학기술 

교육의 현대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성공단 모델이다. 즉 현행 개성공단처럼 

북한은 토지와 근로자만을 공급하고, 지원 공여자 측에서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관련 기반시설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개발 및 국제합

작 모델이다. 이 경우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조정에 따라 여러 지원 공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당국 주도형 모델이다. 즉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경제특구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공여자가 자금 또는 물자지원

과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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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북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해당 

인프라가 경제개발 효과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주요 부문별 인프라 개발지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력개발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소 개보수 및 송배전망 

현대화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 개발의 경우 건설되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연계 도로와 철도 건설은 

남북 간 육로 통행 및 수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반드시 연계되어

야 한다. 통신망 건설 역시 남북경협 및 북중경협과 연계되는 지역의 국제 

통신망 연결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 설정이고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이 공유된 전체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

과 특징을 갖게 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합의되어야만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보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 역량발전 사업을 크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방식을 활성화하는 

1단계 사업과 공여기구들을 다자적 방식으로 구성하여 북한의 역량발전을 

지원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양 단계 모두 근원적으로는 기본 방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UN 기구를 넘어서 현재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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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구 활용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면,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역량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은 당장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베트남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기술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권의 경제제재 

하에서도 UNDP와 IMF, 세계은행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가 있듯이, 북한도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을 받아야할 것이다.

(2)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북한 역량발전의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심적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역량발전 

프로그램은 낮은 수준의 시장경제교육, 공공행정기술, 그리고 무역 관련 

관리 역량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압축될 수 있으며 당분간 앞으로도 이 

세 분야에 집중되어 기술협력 및 개발역량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2단계 사업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이 만들어진 이후 공여기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여기구들

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한 역량발전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통계 역량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북한 공공행정 역량의 기초적인 분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제전환국 지원에서 중요한 역량발전 

지원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제 교육 및 연구 역량발전 프로그램도 시장경제

교육 및 무역에 관련된 중요한 분야로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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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현 단계에서의 대북 역량발전 지원 사업은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중심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엔기구의 대북 역량발전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은 다양한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DPRK Development 

Capacity Trust Fund)(가칭)’을 설치해서 유엔기구의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여국가, 원조 기구(UN), 수원국가의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 처음에는 유엔기구와 북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이겠지만, 이후 사업의 성과가 쌓이게 되면서 남한-유

엔기구-북한의 삼자 협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장경제교육 및 무역에 관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4)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가) 북한의 공공행정 역량발전

북한이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양질의 통계를 생산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역량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결

시켜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정부가 정치적 집행을 고수하지 

않으면 북한의 통계역량발전을 위한 행정부문의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

기 어려울뿐더러 정치적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하위 구성요

소인 착수·평가·비전·실행계획·실행이 북한의 오너십 확장이라는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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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통계역량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북한이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한국 주도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을 결성하여 북한기

술지원신탁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 신탁기금을 세계은행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 

(나)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및 무역에 관한 역량발전

북한에 대한 역량발전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시장경제교육과 무역정

책에 한정되어서 진행되었고, 그것도 매우 일회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사업

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피교육자들의 선발이 폐쇄적

으로 이뤄지고 일부 특수 계층들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개혁·개방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한 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조 공여기구들

은 북한의 경제교육 및 연구 역량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자금의 

규모가 크고 다년 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 입안에서부

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및 무역에 관련하여 연구 역량발전의 필요에 대한 조사(needs 

assesment)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해외연수보다 장기 학위과정 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장기 학위과정 사업에서 약 2년간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유연하게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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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1)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 추진체 구축

앞에서 제시된 교통, 에너지, 농업분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별적 

추진보다는 통합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 분야의 국제협력을 

조절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주체들이 공동으로 큰 틀의 협력체를 구축

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기구로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이 

형성된다면, 이 그룹의 인프라분야 총괄 기구로서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참

여정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인프라개발기

구(가칭)’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틀의 협의체에서 

농업, 에너지, 교통분야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가칭)’와 같은 통합적 추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부문별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러한 마스터플랜 하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프로그

램을 상호연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신의주구간의 농

업, 에너지, 교통 프로그램 연계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상호연계 추진

에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평

양구간의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 

향후 북한 개발의 최우선적인 대상지역은 평양～남포권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서울～평양권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협력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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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이후의 최적의 경제특구 개발 후보

지로서 남포특구 개발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중국과 황금

평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지역도 남북협력특구 개발의 가능성이 높

은 지역이다. 따라서 ‘남포 특구(가칭)’ 및 ‘신의주 특구(가칭)’개발을 전제

로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연계 추진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남포 특구(가칭)’ 및 ‘신의주 특구(가칭)’개발을 전제로 해서 물류를 위한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 에너지시스템 복

구 프로그램 등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송망의 안정적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구에 필요한 에너지 및 농산물 공급측면에서 에너지시

스템 복구사업과 농업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장과 공급처를 동시

에 확보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중단기 추진방안으

로는, 우선 서울～평양구간의 현대화를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평양～

신의주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망 가운

데에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의 

현대화를 철도망의 현대화보다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망

을 통해 특구개발이 본격 진행된 이후 특구에서 소모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업부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남포특구의 안정적 개발과 신의주특구의 안정적 개발에 필요한 대동강과 

압록강의 홍수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 프로그램의 일부 사업도 농업부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속도

로망 및 철도망 복선화 등 교통망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평안남

북도와 황해남북도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과 에너지분야의 에너지시

스템 복구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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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열쇠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매우 중요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 초기단계부터 우리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일

본, 국제(금융)기구 등과 밀접한 협의를 통해 사전준비를 해 가는 것이 중요

하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국제(금

융)기구의 움직임은 결국 핵심 국가 정부의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와 국제(금융)기구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들 기구와 매우 긴밀한 협력과 지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탁기금의 조성과 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도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 NGO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북한과 이미 신뢰관계를 구축한 기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지금부터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이들 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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